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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들어가는 말

□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관심의 증대

○ 빈곤과 차별, 사회적 배제의 근원

○ 노동시장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의 핵심으로 전화

□ 한국노동시장의 문제:실업과 노동시장내의 격차

○ 높은 비중의 유휴인력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광범위한 존재

-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창출이 핵심

○ 성장의존적·정부일방적인 문제해결의 한계

- 대안적인 일자리 창출정책 및 사회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합의가 필요

□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

○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정책에 대한 고려

○ 노동시장정책과 노사관계 정책의 종합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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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노동시장

□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 세계화:국가간 상호의존( i n t e r d e p e n d e n c e )의 증대과정,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무역 및 자본의 흐름에서 경쟁을 통한

상호의존의 증대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우려

-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유연화, 노조의 약화, 그리고 국민국가

의 종언

-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안정 노동의 증대, 소득분배구조의 왜

곡을 통해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초래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적 자원에 체화된 지식과 정보의 중요

성 증대

- 세계화는 특히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기반사회의 출현을 촉진

- 인적 자본 육성의 중요성 : 통합적 경제발전모델( u n i f i e d

economic development model: G a l o r, 2003), 내생적 성장

이론 등

○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화:“세계화는 경제적인 현상이자 정

치사회적인 현상이며 결과적으로 의사결정권자의 선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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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e r, 2002:1 8 3 )

- 각국의 서로 다른 경제사회모델 및 노동시장정책:‘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Hall & Soskice, 2001)

□ 세계화에의 대응

○ 국가

- 세계화의 지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

- 특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규제는 특징적으로 국가

를 통해 조직

○ 노동조합

- 노조 역시 세계화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회세력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편으로 노조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나 다

른 한편으로는 분배와 복지뿐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로서 성장

에 기여

-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코포라티즘( c o r p o r a t i s m )의 형성이

중요

요 약 3



3.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 노동시장의 현황

○ 폭넓은 유휴인력의 존재(실업자, 불완전고용 및 실망실업자 등)

- 청년실업의 만연으로 인한‘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

및 성장의 고용흡수력 둔화로 인한‘고용없는 성장’( j o b l e s s

g r o w t h )에 대한 우려 증대

○ 비정규직의 남용과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사회적 보호의 미

비를 낳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 종사자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화를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실업자와 비정규직은‘비정규직→비경제활동인구, 실업→

비정규직’이라는 폐쇄회로를 전전하면서 노동빈민(working poor)

으로 나타나고 있음 →‘빈곤의 덫’나아가‘빈곤의 대물림’

□ 이중노동시장의 심화

○ 대기업 정규직 vs. 중소기업 종사자 및 비정규 노동자

4

<표 1> 임금격차의 추이

단위 : %

주 : 대기업은 5 0 0인 이상, 영세기업은 5 ~ 9인 사업체.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정규직/비정규직 1 8 6 . 9 1 8 9 . 8 1 8 9 . 8 1 9 1 . 9

대기업/영세기업 1 7 2 . 2 1 7 2 . 1 1 8 5 . 4 1 9 7 . 2



○ 내부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내부자 ( i n s i d e r )와 외부자

( o u t s i d e r )를 형성

- 내부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활용함으로써 상대

적인 고임금과 고용안정을 확보하나 외부자들은 세계화에 따른

유연화 압력의 직접적인 희생양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I M F외환위기 이후 내부노동시장의 기본틀은 여전

히 유지되나 기업규모가 갖는 해고억제효과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이중노동시장은 노사관계적 요인이외에도 시장적 요인과 제도

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음.

- 시장적 요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지불능력의

차이와 사용자들의 시장지배적인 인력관리정책(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성 확보) 등

- 제도적 요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시켜온 정부의 정책, 그리고 노동조

합의 규제력 약화 등이 존재함.

□ 사회적 배제

○ 사회적 배제는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측

면을 포함하며 이는 두 가지 차원, 즉 빈곤과 차별로 나타남.

요 약 5



- 특히 소득빈곤은 빈곤 그 자체뿐 아니라 주거권, 교육권, 환경

권 등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짐.

○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계기로 소득분배상황은 급속히 악

화되었으며 생산적 복지( w o r k f a r e )정책을 추구하였으나‘복지

없는 노동’이 일반화됨.

- ‘준비되지 않은 세계화’의 수용

○ 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는 임금노동자이며 이들에게는 임금이

가장 핵심적인 소득원천임.

- 따라서 임금격차와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사회적 배제의 핵심적

인 요인

4.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 정책의 추구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와 이를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모델

-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는‘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만

나는 접점이자 사회통합의 출발점’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 유연안정성은 두 개의

목적, 즉 노동시장, 작업조직 및 노동관계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 안팎의 취약그룹에 대해 고용 및 사회적 안정성

의 제고를‘동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s y n c h r o n i c a l 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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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 a deliberate way) 추구하는 전략을 의미( Wi l t -

hagen, 2003)

- 이러한 유연안정성 전략은 구체적으로는 고용의 유연성과 비정

규직의 보호, 학습복지( l e a r n f a r e )를 통해 고용가능성

( e m p l o y a b i l i t y )을 높이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취약계층

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그리고 사회적 합의의 결합

- 한국의 경우 이중노동시장의 존재나 사회안전망의 미비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적용은 어려우나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일자리 만들기

□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 및 평가

○ 2 0 0 8년까지 2 0 0만개 내외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

-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 수준( 5 %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1 5 0만

개 일자리 확보

- 서비스업 육성 등 산업구조 고도화( 2 0 ~ 3 0만개)와 일자리 나

누기 등( 2 0 ~ 3 0만개)으로 5 0만개 내외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

○ 정부정책의 평가

- 성장의존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의 둔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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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성장당 고용흡수력의 감소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 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적 일자리 창

출과 같은 대안적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미비

- ‘괜찮은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양호성(decency) 개념이 실종

-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

중구조 해소와 맥을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

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부재하며 나아가 이를 추진할 주체의 문

제를 낳고 있기도 함.

□ 일자리 창출정책

○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의 투자활성화 노력

-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불능력의 개선, 작업환경의 개선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성장대안적인 고용창출정책이자 구조조정의 대안, 인적 자본의

개발수단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여가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흡수, 단시간 노동시장의 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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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의한 완전고용정책은 지적인 이론들 가운데서 하나의 특별한 응용일

뿐이다. 소비를 늘리거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개인적으로 나는 투자정책은 응급조치일 뿐이라고 여긴다 … 보다 적게

일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다(Keynes, 1945).

-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여지가 큼.

- 유형 :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유급 휴

가·휴일의 확대 및 사용촉진, 교대제의 개선, 신규채용과 연

계된 조기퇴직 등

-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이‘실노동시간의 단축→고용창출’로 이

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단축의지를 끌어내는 것

이 중요(노동시간 단축 및 생산성의 증가를 고려한 임금인상과

고용보장, 정부의 지원을 통한 고통의 분담 등)

○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두 마리 토끼 쫓기(고용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사회적인

서비스의 제공)

- 서구에서 이는 1 9 7 0년대 이래 복지국가의 재편(분권화, 가격

의 도입, 민영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서비스 요구

의 변화(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대, 핵가족화 등)에 바탕

- 우리나라에서는 노동, 복지, 환경, 문화, 교육분야등에서 2 0 0 3년

2 , 0 0 0명( 7 3억원), 2004. 6월현재 3 , 2 8 1명( 1 8 7억원)이 참여

-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을 정립함과 동시에‘사회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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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repreneur)으로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으며 동시

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

6.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

○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배경에는 내수의 부진과 공동화,

노동력 수급상의 불일치 외에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바탕을 둔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이 자리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정책이 장기적으로 사회통합(social inclusion)을

지향한다면 이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별개의 사안이 아

님. 즉 일자리 창출은‘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좋은 직

무(good job)의 창출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성장동력의 확

보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의 보호, 사회안전망

의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필요로 함. 또한 이

러한 노력은 노조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

가 있음.

□ 노동시장의 유연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경쟁의 심화와 서비스업의 증대, 그리고

취업구조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을 지님. 또한 그

것은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고용의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음(최경수, 2001).

- 단시간 노동시장의 활성화(노인, 청소년 및 여성인력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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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 및 기능적 유연성의 제고가 필요

○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비정규직의 확산이나 임금격차의 확대로

이어져 고용의 질(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할 것임. 

○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를 위한 제도적 조건(비정규직의 보호, 사

회안전망 및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사회적 합의)이 뒷받침되어

야 하며 또한 전면적인 유연화보다는 선택적인 유연화가 필요함.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은 크

게 공공고용서비스의 확충, 직업훈련의 강화 및 특정집단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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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회 증대(청소년 및 장애인 대책,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등

으로 나누어짐. 

○ 적극적인 노동시장은 일자리의 창출뿐 아니라 고용 인프라의 구

축을 통한 마찰적 실업의 축소, 나아가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한

구조적 실업을 해소하여 전반적으로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기능

을 가짐. 또한 인적자본의 향상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할

뿐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한국의 경우 I M F위기 이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본격화하였

으나 GDP 대비 예산 비중은 O E C D국가 중 최하위일 뿐 아니

라 적극적 시장정책의 비중이 소극적 정책의 비중을 뛰어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이와 더불어“고용보조금에 대한 증대하는 의존은 고용을 촉진

하는 효율적인 접근이 아닐 수 있다”는 O E C D ( 2 0 0 4 )의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실제로 청년층의 경우 9 2 . 1 %가 입사 이후

2년 이내에, 62.9%가 1년 이내에 퇴사함. 따라서 청년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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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노동시장 정책 비중( 2 0 0 1 ~ 2 0 0 2 )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한국

계 4 . 6 2 2 . 3 4 3 . 6 2 3 . 3 3 2 . 9 4 0 . 8 0 0 . 7 0 1 . 2 4 0 . 7 4 1 . 2 5 0 . 4 2

적극적 1 . 5 8 1 . 4 1 1 . 7 4 1 . 2 0 1 . 3 0 0 . 3 8 0 . 1 5 0 . 4 3 0 . 2 8 0 . 6 4 0 . 2 8

소극적 3 . 0 4 0 . 9 3 1 . 8 8 2 . 1 3 1 . 6 4 0 . 4 2 0 . 5 6 0 . 8 1 0 . 4 6 0 . 6 1 0 . 1 4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단위 : %



제도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임에도 현재에는 청년실업대책의 근

간으로 자리잡고 있음. 

○ 고용정책 추진주체의 정비 : 고용안정 인프라의 구축

- 중앙고용정보원(산업인력공단 소속)과 고용안정센터를 통합하

여 고용청(고용안정본부) 또는 공단의 설치를 검토

□ 비정규직의 보호

○ 비정규직의 확산이 사회통합의 아킬레스건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보호는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는 요소라기보다는 노

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

○ 비정규직 보호시 몇 가지 고려사항

- 왜곡된 유연화의 시정

: 기능적 유연화의 강화 및 수량적 유연화의 축소(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종사자)

- 단시간 노동시장의 발전이 필요 : 비례보호조치의 마련

- 특수고용형태 노동시장의 과도한 발전 : ‘유사근로자’개념의

도입

• 노동3권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의 부분적인 적용

- 한편 시장의 반란을 감안하여 정부정책은‘최소한의 조치’에 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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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보호

- 법제도적 접근이 우선이나 이는 다른 제도적 조치(최저임금제

도의 개선, 사회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와 결합할 필요가 있음.

○ 노동조합 자조노력의 활성화: 단체협약을 통한 보호

- 노조의 조직률 제고(비정규직의 조직화)

- 노조 조직체계의 개선(산업별 노동조합)

□ 사회적 합의의 달성 및 노조의 참여기반 조성

○ 세계화의 시대에 사회적 합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자 계승자

로 나타남. 이를 통해‘선택적인 적응’(selective adaptation)

과‘규제된 세계화’(regulated globalization)가 가능할 것

○ 최근의 사회적 합의는 ‘경쟁적 합의주의’( c o m p e t i t i v e

c o r p o r a t i s m: R h o d o s )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합의와는 다

름. 즉 ①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며, ②분권화된 노

사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③합의 체제의 형성 및 유지과정에

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며, 마지막으로④정당 및 다양한 사회집

단의 참여를 통해 의제의확대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러함.

○ 한국에서는 최근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사회적 대화기구를 정

상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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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및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를 형성할 것임.

○ 한편 노동시장의 개혁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음. 이를 위해서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며 동시에 노사관계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음.

-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I L O )가 1 9 9 8년 노동자의 기본권리로 인

정한 핵심노동기준(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여덟 개의 규약 중 아직까지 결사의 자유 관련 규약과

강제노동의 폐지규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ILO 규약 비준 측면에서도 1 8 5개 규약 중 2 0개만

을 비준하여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

하고 있음.  

□ 사회안전망의 확충

○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의 확립뿐 아니

라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요소임.

○ 특히 최근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는 지속적인 성장가능

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

가는 결정적이 중요성을 지님.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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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의 축소, 이중노동시장구조의 완화(비정규직의 보호), 모

성보호조항의 강화 등이 과제로 나타남.

흔히‘스웨덴 모델’로 불리는 스웨덴의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은 인구문제의위

기(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경제발전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미야모토 타로, 2004). 

○ 한편 사회안전망의 일환인 고용보험제도는 2 0 0 3년말 현재 피보

험자수가 취업자의 3 2 . 6 %에 지나지 않는데다 실업자 대비 구

직급여 수급자는 1 5 . 9 %에 지나지 않음. 또한 수급액은 평균임

금의 5 0 %이며 지급기간은 9 0 ~ 2 4 0일에 불과하여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범위 확대 및 현실화

7. 맺음말

○ 세계화는 현실이자 가능성이라는 점에서‘만들어가는 세계화’

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성장과 분

배가 어울릴 수 있도록‘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유연

안정화된 노동시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투자의 활성화 이외에도 노

동시간의 단축과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음.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목적으로 ①노동

시장의 유연화, ②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③사회적 합의의 달

성, ④비정규직의 보호, 그리고 ⑤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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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과제는 독립적이 아니라 긴밀하게 서로 얽혀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망하에서 상호연관성을

살리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종합적인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속에서 명확

한 국정철학과 목표의 제시는 물론 정책적 우선순위의 결정,

국정과제간의 갈등 조정, 추진 주체와 일정의 설정, 그리고 자

원의 동원 등을 결정하고 이것이 후속적인 세부정책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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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사회전반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 차별 및 배

제가 화두로 등장하면서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場)으로서 노동시장의

내부구조가 일차적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취업자

의 대다수가 임금노동자일 뿐 아니라 자영업주 가운데도 전통적인

자영업주뿐 아니라‘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나‘노동시장 퇴출자’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될

경우, 하부계층은 사회보장이 미비한 상황에서 곧바로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노사분규라는

노사관계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전화되는 구조가 지배적이었다

면 앞으로는 빈곤과 차별이라는 노동시장적 갈등이 사회갈등의 핵이

되리라는 조심스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권혜자, 2004).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를 비롯한 유휴인력의 광범위한 존재와 노동시장 내부의 심각

한 격차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 만들기와 이중구조의 완화라는 상호

연관된 내용이 주요한 정책과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고용창출

의 부진이 경기의 침체뿐 아니라 급속한 기술혁신과 연계되어 있다

는 점에서‘고용없는 성장’은 이제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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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이외의 수단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최선의 탈빈곤정책이라고는 하나 성장 그 자체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것도,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완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고용이 복지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불안정·불완전 고용의 광

범위한 존재는 일자리 만들기만으로서는 노동시장의 문제가 해결되

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세계화의 흐름은 정부정책의

재량범위를 줄임으로써 정부만의 노력으로 노동시장구조의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개입과 참여가 노동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다. 

노동수요는 생산물 수요의 파생수요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

는 생산물 시장의 구조, 나아가 경제전반의 움직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노동시장구조의 양극화만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경제구조의

양극화, 나아가 이를 둘러싼 세계화의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규제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국가 및 노동조합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정책은 가깝게는 노사

관계 정책과 분리될 수 없지만 멀리는 경제의 전반적인 정책, 나아가

세계화 현상과 무관할 수 없다. 

노동시장정책만 하더라도 개별적인 정책들이 나열됨으로써 상호

충돌이나 중복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도 어

렵잖게 발견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이와 연관하여 비정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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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보호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세계

화의 흐름이 가져오는 유연화에 대한 규정성 속에서 유연화의 방향

이나 정도에 대해 논의하기는커녕 유연화에 대한 규범적인 선호 여

부에 바탕을 둔 채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보

호를 둘러싼 논의 속에서는 때로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에 관한 우려

가 생략되거나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전

반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처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흐름은 우리가 주

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자칫‘노동’을 배제시

켜 버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문제를 악화

시킴으로써‘사회적 배제’를 강화시킬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

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의 길을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내수기반의 확충을 통해 경제

를 성장시키는 주요한 디딤돌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개별적인 노

동시장 정책간의 상호작용을 드러냄으로써 종합적인 노동정책이 지

향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은 그

간 축적된 미시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청사진의 제시라는

성격을 띤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노동시장연구에서 미시적인 연구

와 거시적인 연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격차( g a p )의 축소라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 글은 일곱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노동시장을 둘

러싼 외부환경의 변화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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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살펴본 다음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일자리 만들

기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완화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맺음말

에서는 요약 및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세계화는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기는 하나 동시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 나

아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시장 모델로서‘유연안정성 모델’

(flexicurity model)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의 창출

을 위해서는 경제의 성장 이외에도 성장대안적인 일자리 창출방안,

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중

요성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서는 ① 노동시장의 유연화, 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③ 비정

규직의 보호, ④ 사회적 합의, 그리고 ⑤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유

기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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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화와 노동시장

1. 세계화와 노동시장

세계화( g l o b a l i z a t i o n )란 말에 대해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낯

설다는 느낌은 없다. 매스미디어는 물론이거니와 관료나 학자들이

걸핏하면 주문처럼 외워대는 탓이다. 그러나 그 뜻은 여전히 모호하

고 논쟁적인 가운데 세계화를 둘러싼 신화와 현실은 묘한 긴장을 낳

으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

알지 못하는 떨림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다.

세계화란 지구촌의 한 구석에서 발생한 일도 다른 곳과 연계를 가

지며 영향을 미치는 상호 과정을 말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딴

섬에서 자족하는 어부도, 봉래산 제일봉에서 독야청청하는 낙락장송

도 아니다. 어느 샌가 세계화는 우리의 삶에까지 끼어들어 곳곳에 흔

적을 남기고 있다. 가령“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순간 우

리는 세계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제3자의

길을 역설한 기든스(Giddens, 2002)는 말한다. 이처럼 세계화는

‘나라들 사이의 상호의존( i n t e r d e p e n d e n c e )의 증대과정’을 말하며

이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

친다. 정보의 세계화, 범죄와 마약의 세계화, 전염병의 세계화, 환경

문제의 세계화, 문화의 세계화 등이 있는가 하면 노동운동도 가령

‘범지구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global socia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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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ism : Munck et al., 1999 참조)라는 이름으로 세계화를 추

구하고 있다.1 ) 노동시장 역시 이주노동자에서 보이듯, 나아가 한국

노동자의 임금이 서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중국노동자의 임금과 경쟁

하는 데서 보이듯, 세계화되고 있다. 외국노동자의 임금이 한국노동

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계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세계화가 자리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

쟁을 통한 상호의존의 증대가 생산이나 무역, 자본의 흐름에서 나타

나고 있다. 

세계화는 빛과 그늘의 양면을 가진다. 먼저 그것은 세계시장(생산

요소, 상품·서비스 및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해 성장을 부추기고 자

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케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 성

장전략을 추구하여 온 결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N I E s )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화에 따라 부국과 빈국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

운데 우리나라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개방경제의 이익을 누려왔다.

크루거만(Paul Krugman)의 말마따나‘들이마시기보다는 내쉬기

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이다(Cohen, 2000에서 재인용). 그 결과

우리는“외부세계는 우리 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세계 없이 살 수

없는”(국제노동기구, 2004 : 25) 상황에 직면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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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지어는‘반세계화 운동’조차 세계화되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 9 9 9년 시애틀

에서 시위를 벌인 반대자들은 그 이후 다른 도시에서 저항을 조직하기 위해서 이동

통신과 인터넷 같은 현대의 통신체계를 이용하였다.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융과 시장이 아니라 통신과 관계가 있다(Giddens : 129).  또한 멕시코의 사파티

스트들은 최초의 정보적 게릴라 운동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

한 자기 세력의 구축에 인터넷과 새로운 매체들을 체계적으로 이용한 사례이다

(Beck, 1999 : 273).



그러나 IMF 경제위기는 차치하더라도 세계화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

이 골고루 누린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화의 이익은 너

무나 멀었던 반면 그 위험은 지나치게 현실적이었다. 

특히 노동과 관련하여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하여 노동시장

의 규제완화와 유연화, 노조의 약화, 나아가 국민국가의 종언( t h e

end of nation-state)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L e i s i n k ,

1999 참조). 사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도입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정책의 실패를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도

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오늘날 빈부의 격차나 경제의 위기는 외부에

서 주어진 것이라거나 우리가 세계화에 대한 적응이 늦은 탓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니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

다는 숙명주의도 어렵잖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한 이러

한‘보편주의적이고 결정주의적인 견해’는 국민국가와 노동의 역할

을 무시하고 있다. “세계화는 경제적인 현상이자 동시에 정치사회적

인 현상이며 결과적으로 의사결정권자의 선택의 결과”( E d e r, 2002:

1 8 3 )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화의 영

향을 일방적으로‘반노동적’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결정주의나 수렴

주의의 오류일 수 있다( Waddington, 1999; Guillen, 2001).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화는 그것이 신자유주의 및 지식정보화와

결합함으로써 국가간은 물론 국가내에서조차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자본-노동의 불균등성’

(asymmetry between capital and labour : Mehmet et al.,

1 9 9 9 )에서 비롯되는 노동의 교섭력 약화는 승자와 패자를 뚜렷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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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면서 양자간의 격차를 벌린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교섭력의 약

화는 무엇보다도 자본은 국경을 뛰어넘으며‘자유롭게’이동하는 데

반해 노동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다. 이러한 교섭력의 격차는 노동시장에서 실업 및 불안정 노동의 증

대와 소득분배의 왜곡으로 나타난다. 더욱이‘가지지 못한 자’들은

소득으로부터의 배제를 넘어 교육·주거·의료·환경 등 사회적 기

본권으로부터도 배제되는 이른바‘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를 경험한다. ‘터보 자본주의’( t u r b o - c a p i t a l i s m : E d w a r d

Luttwak, Martin et al., 1996에서 재인용)라 표현되듯 거칠 것

없이 질주하는 자본의 바퀴에 깔려 노동자들은 해고와 불안정 노동

으로 신음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시장적인 측면에서‘노동과 노동자 조

직에 의해 부과된 경직성으로부터 시장의 해방’( Wa d d i n g t o n ,

1 9 9 9 )을 의미한다. 즉‘경쟁적이고 효율적이며 보다 유연한 노동시

장’이 경쟁력과 동의어로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와 유연화

를 선도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는 세계화의 엔진으로 불리

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의 경쟁 ( r e g i m e

c o m p e t i t i o n )에 의해 강화된다. 각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

적으로 노동조건을 낮추고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기도를 하게 되며 그

결과‘아래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이 발생한다는 것이다.2 )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는 공장의 해외이전이나 외부 하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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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론 외자의 흐름을 결정짓는 요인을 노동변수에 한정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낮은 생산비용을 노리는 효율지향형 투자 이외에도 시장지



조직 축소, 인원 감축, 그리고 해고 등등의 방식을 모두 동원하여 노

동을‘소멸’시켜 나간다. 특히 저학력·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

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해외이전은 텅 빈 공장의 스산한 풍경을 연상

시킨다. 이는 생산의 분할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교통통신의 발달

로 물류와 정보교류가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여졌기 때문이다. 국

가간 교역구조나 자본흐름이 숙련지향적으로 바뀌면서 저학력·미숙

련 노동력이 세계화의 패배자로 나타난다. 마치 지진이, 아니면 화산

의 분화가 지각이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듯이 세계화의 흐름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일차적인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러한 해고의 위

협은 다른 한편 생산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

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의해 가중된다. ‘고용없는 성장’( j o b l e s s

g r o w t h )이‘다모클레스의 칼3 )’처럼 노동자들의 머리위에 가로 걸쳐

있는 셈이다. 

이처럼 세계화는 미숙련·저학력 노동자들을 실업자나 불안정 노

동자로 만듦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렇다고 숙련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이 강 건너 불이라는 말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무엇보다도‘해고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다. 한 때는‘평생직장’을 이야기하였으나 그게‘평생직업’으로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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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형 투자나 자원지향형 투자가 있다. 또한 투자의 결정에는 진출국의 경제·사회적

안정이나 투자 인센티브와 같은 사업편의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같다면”노동과 관련된 변수가 투자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박태주, 2003 참고) .

3) 시라쿠사의 왕 디오니시우스가 왕위의 불안함을 설명하기 위해 신하인 다모클레스

를 왕좌에 앉히고 그의 머리위로 말총 한 가닥에 칼을 매달아 늘어뜨려 놓았다는 고

사에서 나온 말로서 아슬아슬한 위험을 뜻한다.



이면에는 해고의 자유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깔려있다.

세계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이러한 효과는 그것이 노동조합에 미

치는 효과로 인해 강화된다. 노동조합조차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

도한 물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것은 첫째, 노조 조직률의

감소로 나타나며 이는 무엇보다도 비정규 노동자의 증대와 직접적으

로 연관된다.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어려운 것은 직업의 안정성이 결

여되어 있고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단위조직비용이 높아진다) 특히

기업별 체제에서 이익대표체계의 구축이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둘째, 비정규직의 증대는 노동시장의 분단을 촉진시켜 노동자(조합

원) 사이의 이익조정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이해대립은 심지어 노

노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강현아, 2004 참고). 즉 비정규직

의 증대는 노동조합의 규모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내부 단결력의 저

하를 가져온다( Wa g n e r, 2001).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 그것은 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현상

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규제완화와 유연화의 직접적인 영

향이라면 이외에도 세계화는 단체교섭구조의 분권화와 단체교섭 범

위의 축소,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잔여부문에 대한 상업화의 추진 등

으로 노동조합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지식기반사회(knowledge-based society)

의 도래에 따라 더욱 강화된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지식기반사회, 정

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적자원의 중요성은 그 자체가 생산성

이고 경쟁력이라고까지 말해지고 있다. 국제경쟁을 저임금만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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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다가는 아무런 전망도 발견할 수 없는‘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의 두드러진 징표는 경제자원으로서 지식이 중심적인 성격을 가진다

는 점일 것이다. 노동이 아니라 지식이 사회적 부의 원천이 된다. 전문화된 지식을

이익생산적인 혁신으로 변환시키는 능력과 견식을 가진 지식노동자들은 이에 부

응하여 사회적 특권그룹이된다(Beck, 1999 : 83).

생산요소로서 지식의 증대는 훈련에 대한 수익( r e t u r n )을 늘리고

기업특수적인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증대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인

적자원에 대한 강조는 그것이 고급기술인력에 대한 강조라는 점에서

엘리트주의로 나타난다. 예컨대, ‘20 대 8 0의 사회’라는 표현은 그

전형이다. 노동 가능한 인구 중에서의 2 0 %만 있어도 경제를 유지하

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의 2 0 %는 유복해지고 나

머지는 불행해진다는 것으로 이어진다(Martin et al., 1996). 

2 0 0 ~ 3 0 0년 전에는 1 0만~ 2 0만 명이 군주와 왕족을 먹여 살렸지만 2 1세기는 탁월

한 한 명의 천재가 1 0만~ 2 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 경쟁의 시대, 지적 창조력의

시대다(홍하상, 2003).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이다. 그의 말은 이어진다. “내가 밤잠

못 이루는 이유를 아는가! 최고만이 살아남는다”. 그 결과는 간단하

다. 인적자원의 개발로부터 배제된 수많은 저기능 인력은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 나아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는 운명을 맞는다. 지

식기반사회는 직업구조의 양극화, 소득격차의 확대 및 실업의 증대

가능성이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가진다(정진화 외, 2000:1 0 ) .

그러나 이것이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세계화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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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고 그 영향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각국은

특정한 생산체제와 재정시스템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경제지배구조

(economic governance system)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체제 그리고 복지국가와 결합하여 서로 다

른 경제성장전략으로 나타난다(Ebbinghaus, 1999:14). 가령 유럽

의 경제사회모델, 영미의 신자유주의 모델, 또는 아일랜드·네덜란

드·이탈리아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나 덴마크 스웨덴의 유연안정성

모델 등이 그것이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세계화의 영향은 나라

마다 동일하다는 수렴주의에 대한 거부이자 동시에‘자본주의의 다

양성’(varieties of capitalism)에 대한 수용인 것이다(Hall and

Soskice, 2001).4 ) 물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주체는 국가이며 노동

조합 역시 세계화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세계화 대응의 주역들

(1) 세계화 시대, 국가는 무장해제되었는가

세계화의 지형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많은 학자들은 다국적기업과 국제기구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역할

은 소멸하여 간다고 주장한다(Ohmae, 1995; Rowley et al., 2000

에서 재인용). 이에 대한 와딩톤( Waddington, 1999)의 주장은 다

르다. 다국적기업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자본( f o o t l o o 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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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제도주의에 따르면 세계화의 대응에 따른 차이의 다양성은 그 결과에서의 다양성

으로 나타났다. 즉 한 쪽 방향으로 수렴한다기보다는 경로의존적인( p a t h -

dependent) 다양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c a p i t a l )이라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본은 특정한 국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발전은 가끔 국가의 독립적인 역할의 축소와 연계되지만 신자유주

의 역시 적극적인 국가 규제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많은

국제적인 기관들은 초국가적( s u p r a n a t i o n a l )이라기보다 국가간( i n t e r -

governmental) 조직이며 따라서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은 유지된다 … 국제적인

기구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독립성은 축소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는 그러한

시스템의 운영에 핵심적이다. 더욱이 국가는 법의 원천으로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추구되는 광범위한 경제정책은

실업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동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Waddington, 1999).  

그런 만큼 국가는 여전히 규제를 선도하거나 강화할 기회를 갖는

다. 예를 들어 외자에 대해 재정적인 유인을 제공하거나 교통·통신

등의 인프라 구축, 숙련 노동력의 생산, 대학 및 R&D 센터의 기반

설치 등은 곧바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서 사회적 규제는 특징적으로 국민

국가를 통해 조직된다. 다국적 기업이 무국적 기업이 아니듯 세계화

의 과정에서 국가가‘속빈 강정’(empty shell)도 아니다(Elgar et

al., 1999;Leisink, 1999). 또한 많은 국제기구가 국민국가의 역할

을 대신한다고 말해지고 있으나 그것 또한 옳은 견해로 보이지는 않

는다. 길렌 등(Guillen  et al., 2001)도 사회경제적 시스템에서 수

렴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국가의 중심적인 역할에

주목한다. 즉 각국의 다양한 경제발전 전략과 이행이 다양한 형태의

세계화를 낳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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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 시대, 노조는‘패배자’인가

노동 역시 세계화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사회세력에

속한다. 그것은 세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방해하기도 하며 다

양한 타협을 낳기도 한다. 특히 해로드 등(Harrod et al., 2002)은

증대되는 경제적 통합이라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압력에도 불구하

고 특수한 노사관계 시스템은 다르게 반응하며 이는 사전적으로 존

재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세계화의 과정

이 노사관계 시스템을 단일하고도 동일하게 수렴시키는 경향을 보이

지는 않으며 그 결과 세계화의 형태 또한 나라마다 다른 모습을 띤다

는 것이다.

세계화는 그것이 신자유주의의 겉모습을 띰으로써 노동조합과 끊

임없이 긴장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세계화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은‘초대받지 않은 손님’내지는‘부차적인 당사자’( j u n i o r

p a r t n e r )에 지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동조합에 눈을 돌리는 것은 노동조합이‘가지지 못한 자

들의 이익대변체’라는 고유한 역할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적으

로 조합원 나아가 노동자들의 삶이 사회적 빈곤층의 삶과 별개가 아

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코르피(Korpi, 1985)는 유럽

에서 복지국가가 형성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뿐 아니라 노동

운동의 힘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이 단기

적·물질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제도변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복지사회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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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조합의 역할이 분배와 복지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노

동조합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통해 경제성

장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파트너십이란 고도로 조직화된 노동조

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정치경제를 통해 규제되는 교섭관계를 의미한

다. 이러한 사회적 파트너십은 노조의 약화나 노동조합의 주변화

( m a r g i n a l i z a t i o n )를 의미하기보다는 노사간‘낮은 신뢰의 나선’

(low-trust spiral)을 깨는 수단으로 기능한다(Bacon et al.,

2001 : 408). 실제로 로체 등(Roche et al., 2002 : 661; Tu r n e r,

1999 : 508-9)은“파트너십 기구(partnership arrangement)의

성공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조의 존재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노조의 참여가 노조의 약화나

포섭( i n c o r p o r a t i o n )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인정한다는 건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인 인정을 넘어 노동조합에 대

한 시민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노동조합의 참여적인

접근(participatory approach)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의 참여와 관련하여 최근의 논의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stakeholder capitalism) 및 코포라티즘( c o r p o r a t i s m )으로 구체

화되고 있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노동조합)를 기업

─ 기업도 일종의 사회조직이다 ─ 의 중요한 이해당사자의 일원이자

핵심적인 구성인자로 본다. 노동자들의 결집체인 노동조합을 중요한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사회라는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노조의 참여와 이를 통한 경영 투명성의 확보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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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례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닌

고용의 보장, 경영의 참여, 보상의 배분, 그리고 교육훈련 투자에 대

한 노동자들의 발언권 보장으로 나타난다. 이 이론에서는 기업윤리

(business ethics) 내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 e s p o n s i b i l i t i e s )이 강조된다(한은경, 2003). 즉 기업이란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만을 위한 재무조직이라는 의미를 넘어 이해당사자들의

중요한 이해관계가 확정되는 사회적 기구로 자리하는 것이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가 기업차원을 강조하는 데 반해 ─ 반드시 그

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 코포라티즘 이론은 전국차원을 대상으로 한

다. 최근 신코포라티즘( n e o - c o r p o r a t i s m )이 퇴조하고 경쟁적 코포

라티즘 이론이 나타나면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기는 하나 노동조합

은 여전히 핵심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 단체와 함

께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달성해 가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노동조합의 참여는 사회적 대화기구

에의 참여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기업차원이나 산업차원에서의 참여

가 뒷받침되면서 그것이 전국차원에서의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하

고 노동조합은 커다란 딜레마에 봉착한다. 노동조합 그 자체가 신자

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하여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떠오르기 때문

이다. 낮아지는 조직률과 교섭구조의 분권화,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

한 보호의 약화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다른 사회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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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맹을 필요로 한다. 비록 노동조합이 우리 사회에서 최대의 대중

조직이라는 자리매김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만의 힘으로

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이 낮은 조직률을 가질 경우

자원동원은 물론 대표성이나 사회적 권위라는 측면에서도 한계를 지

닐 수밖에 없다. 이는‘계급동맹론’( E s p i n g - A n d e r s o n )에 이어 최

근에는‘사회운동적 조합주의’(social movement unionism)로 발

전하고 있다(후자에 대해서는 박태주, 2002a, 2002b를 참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세계화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

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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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1 9 9 7년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한국은 위기의 극복전략을 신자유

주의의 무분별한 도입과 노동의 배제에서 찾았다. 그 결과 외자유입과

수출의 증대는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시키며 위기극복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 폐해 또한 만만치 않았다.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못한 가운데 진행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는

실업자와 상대적인 빈곤층의 증대는 물론 고용불안을‘시대정신’으로

만들고 말았다. 

국민의 정부는‘생산적 복지’라는 명목아래 복지정책의 시동을 걸

었지만 그야말로‘시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복지예산이나 노동

시장정책의 예산이 G D 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되

었으나 최소한의 생존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일 뿐이었다. 또한 위기

의 극복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그 역할은‘신자유주

의의 유도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절름발이 운영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 시절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도‘준비되지 못한 세계

화’였으며 동시에 주체들이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된‘참여하지

않은 세계화’였다. 한국은 그야말로“보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철

저한 준비운동도 없이 단지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서 신자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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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화의 바다에 뛰어들었다 … 누구 말마따나 아이들이 산타클

로스를 믿듯 그렇게 확실히 시장논리와 자유무역을 믿었던 것이다”

(Martin et al., 1997).

이하에서는 IMF 이후 급격하게 변화되어 온 한국 노동시장의 상

황을 그 구조적 특징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에는 불완전 고

용과 불안정 고용의 증대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맞물려 구조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가 성장으로부터 배제된 상대적

빈곤층을 양산시키면서 노동시장의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1. 노동시장의 현황

(1) 낮은 실업률, 높은 유휴인력 비율

한국의 노동시장은 무엇보다도 실업자뿐 아니라 불완전 고용이나

실망실업자 등의 존재로 유휴인력이 통계 이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로 특징지어진다. 또한 청년실업의 만연으로‘잃어버린 세대’( l o s t

g e n e r a t i o n )에 대한 우려와 성장의 고용흡수력 둔화로‘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대한 불안도 증대되고 있다.  

2 0 0 3년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 . 4 %로서 서구의 익숙한 눈으로 보

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러한 통

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없진 않지만 그것은 I L O에서

채택한 국제기준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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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큰 것은 아니다(김만수, 2004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국정지표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이

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비록 순수한 실업률 자체는 낮다고

하더라도 유휴인력5 )이 통계 이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취업자 가

운데는 적잖은 수의 불완전 취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

구 중에서도 실망실업자나 경계실업자가 만만찮게 존재하고 있는 것

이다. 가령 2 0 0 2년의 경우 실업률은 3 . 1 % ( 7 0만명)에 불과하였지만

불완전취업자나 실망실업자 등은 8 0만명에 이르러 넓은 의미에서의

유휴인력은 6 . 6 %에 이르고 있다(황수경, 2004).6 ) 또한 최영섭

(2004 : 20)은 2 0대 졸업자 중 유휴인력(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통학 제외)은 2 0 0 2년 현재 2 6 . 2 %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7 )

비록 실업률 자체가 낮다 하더라도 최근의 실업은 경제성장기의 실

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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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휴인력(latent or hidden unemployment)의 개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이하

나 일반적으로‘취업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실망실

업자를 의미한다(황수경, 2004). 그러나 가령 이트메츠 등(Eatmets et al., 2000)

은 실망실업자 외에도 불완전 고용( u n d e r e m p l o y e d )이나 경기후퇴시 고용을 줄이

는 대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labor hoarding)까지 포함한다.  

6) 통계청의 통계(『경제활동인구』)에 의하더라도 2 0 0 4년 7월 현재 불완전 취업자(준실업

자)라 할 수 있는 1 8시간 미만 취업자는 8 2만 4 , 0 0 0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 . 5 %에

이른다. 이 중 추가취업 희망자는 1 6만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3 1 %나 상승하였다. 

7) 울리히 벡(Beck, 1999:182-3)은 이를‘통계의 냉소주의’라 부르며“희망없는 자

가 많을수록 일없는 자는 적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이를“용기를 꺾음

으로써 공포에 질리게 하여‘자유를 향해 퇴출’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실

업에 대한 통계작성법을 아는 이들은, 점차 많은 인간들을 사회에서 배제시킬 조건

을 만드는 것도 고도로 효율적인 실업제거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성장기의 실업은 시장의 확대와 팽창이 가속화되던 시기의 것이라

면 최근의 그것은 고도성장이 멈춘 시기의 것이라는 점, ② 최근의 실

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깊숙이 진행된 시점에 일어났기 때문에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으로서는 자칫 비정규직의 확산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③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민간주도적인 경제

체제의 도래는 노동시장구조의 복잡성과 더불어 정부 개입의 효율성

을 크게 낮추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정부가 양

적 성장에 의존하여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 혼자

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한다. 정보화·지식기반

화·유연전문화에 걸맞는 경제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당사자

의 참여와 이들간의 조율이 노동시장정책에서 갖는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낮은 실업률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언급할 사실은 자영업주와 무

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주와 무급 가족종사자가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0 0 4년 7월 현

재 각각 27.3%, 7.4%로서 합계 3 4 . 7 %에 이른다. 이는 일본( 2 0 0 1 )

의 12.6%, 독일( 2 0 0 1 )의 10.9%, 미국( 2 0 0 1 )의 7.4%, 그리고 영

국( 2 0 0 1 )의 1 2 . 2 %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치이다(대한상공회의

소, 2004 참고). 이러한 자영업주 가운데는 주로 남성으로 청년이나

중년에 시작하거나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은 전통적인 기업가

(standard entrepreneur)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특수고

용형태의 노동자 ─ 급료를 받는 것은 아니나 한 사람의 고객만을 위

해 일하는 ─ 라는 의사(疑似) 기업가(pseudo self-employm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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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만큼 사회적 보호를 위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할 것

인가 하는 점이다(후술).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점은 이른바 노동시장

으로부터 배제된, 그리하여 고용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자영업을

시작한 이른바 새로운 기업가(new entrepreneurs)들이다. 여기에

는 나이나 육아휴직, 심각한 병, 때로는 유리천장효과(glass ceiling

e f f e c t )가 작용한다(Kreide, 2003 참고). 이 가운데 새로운 기업가

층은 비록 취업자로 나타나지만 광범위하게는 실업정책의 대상이라

고 할 수 있다.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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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1 >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w w w . n s o . g o . k r ) .

2002. 12. 2003. 12 2004. 7

경제활동인구 22,754 1 0 0 . 0 22,922 1 0 0 . 0 23,564 1 0 0 . 0

취업자 22,052 9 6 . 9 22,096 9 6 . 4 22,750 9 6 . 6

자영업주 6,013 2 6 . 4 5,988 2 6 . 1 6,111 2 5 . 9

무급가족종사자 1,634 7 . 2 1,485 6 . 5 1,577 6 . 7

근로자 14,406 6 3 . 3 14,624 6 3 . 8 15,063 6 3 . 9

( 1 8시간 미만 취업자) 676 ( 3 . 0 ) 796 ( 3 . 5 ) 824 ( 3 . 5 )

(추가취업희망자) 99 ( 0 . 4 ) 120 ( 0 . 5 ) 160 ( 0 . 7 )

실업자 702 3 . 1 825 3 . 6 814 3 . 5

8) 실제로 중앙고용정보원( 2 0 0 4 )에 따르면 2 0 0 2년 현재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수입이

1 6 0만원인 데 비해 자영업자는 1 3 9만원으로 임금근로자의 8 7 %에 지나지 않는다.



(2) 넘쳐나는 비정규직, 예외가 규칙인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이루는 두 번째 요소는 비정규직

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그것이 정규직의 숫자를 뛰

어넘을 만큼 전형적( t y p i c a l )인 노동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들의 노

동조건은 정규직에 비해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정규직보다 더 긴 시

간을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데

다 고용조차 불안정하다는 사실은 한 마디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들 중 다수는 사회보험은 물론 법정복

지 및 부가급여로부터 배제되고 있기도 하다( <표 Ⅲ-2> 참조). 

4 0

규 모

2 0 0 1 2 0 0 2 2 0 0 3

5 6 . 6 5 5 . 4

임 금 비정규 / 정 규 5 2 . 7 5 2 . 7 5 1 . 2

주당노동시간(시간)
정 규 4 5 . 9 4 4 4 1 . 8

비정규 4 6 . 5 4 5 . 5 4 4 . 1

국민연금
정 규 9 2 . 7 9 2 . 2 9 6 . 6

비정규 1 9 . 3 2 1 . 5 2 6 . 4

건강보험
정 규 9 4 . 8 9 4 . 6 9 7 . 6

비정규 2 2 . 2 2 4 . 8 2 8 . 8

고용보험
정 규 8 0 7 9 . 1 7 9 . 5

비정규 2 0 . 7 2 3 . 2 2 5 . 9

퇴직금
정 규 9 4 . 3 9 3 . 2 9 8 . 8

비정규 1 3 . 6 1 3 . 8 1 5 . 9

<표 Ⅲ- 2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비교

단위 : %

자료 : 한국비정규센터( 2 0 0 3 ) .



이러한 비정규직이 실업과 별개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이 취약한 가운데 대규모의 노동자군이 장기실

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비정규직→비경제활동인구, 실업→비정

규직’이라는 폐쇄회로를 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으로 이행하는 가교( b r i d g e )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함정( t r a p )을 형

성하고 있는 것이다(남재량 외, 2000 ; 남춘호, 2002). 즉 비정규 노

동자들은 반복실업을 경험하면서 실업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취약계

층, 즉 노동빈민(working poor)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중소영세기업 종사자와 더불어 대기업 정규직

과의 심각한 임금격차로 인해 노동시장의 최하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가령 5 ~ 9인 업체 종사자의 임금에 대한 5 0 0인 이상

업체종사자의 임금은 2 0 0 0년도의 1 7 2 %에서 2 0 0 3년에는 1 9 7 %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업 및 불안정 노동계층의 광범위한 존재, 그리

고 심각한 임금격차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중층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즉 대기업의 정규직을 최중앙으

로 하여 그 외곽을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자가 둘

러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단된 노동시장은 다시 성별, 학력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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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 > 연도별 임금격차의 추이

단위 : %

주 : 대기업은 5 0 0인 이상, 영세기업은 5 ~ 9인 사업체.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정규직 / 비정규직 1 8 6 . 9 1 8 9 . 8 1 8 9 . 8 1 9 1 . 9

대기업 / 영세기업 1 7 2 . 2 1 7 2 . 1 1 8 5 . 4 1 9 7 . 2



그리고 조합원 유무별로 다시 분단된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증가와 더불어 고용구조의 악화에 기여하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의 하나는 이른바 대기업에서 일하는 양질의 종사

자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사자 5 0 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 9 9 3년 2 11만명( 1 7 . 2 % )에서 2 0 0 2년에는 1 2 7만명

( 8 . 7 % )으로 8 4만명이나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1 0 0인 미만 사업체

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기간 중 8 4 5만명( 6 9 . 0 % )에서 1 , 1 4 1만명

( 7 8 . 1 % )으로 늘었다( <표 Ⅲ-4> 참조). 이러한 대기업 종사자수의

감소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및 비정규직의 증대와 함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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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4 > 연도별·규모별 종사자수의 추이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년도. 김유선( 2 0 0 4 )에서 재인용.

전규모 1 ~ 4 9인 5 0 ~ 9 9인 1 0 0 ~ 2 9 9인 3 0 0~4 9 9인 5 0 0인이상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1 9 9 3 12,245 100.0 7,431 60.7 1,022 8.3 1,225 10.0 462 3.8 2,105 17.2 

1 9 9 4 12,584 100.0 7,785 61.9 1,099 8.7 1,379 11.0 550 4.4 1,770 14.1 

1 9 9 5 13,634 100.0 8,501 62.3 1,172 8.6 1,450 10.6 568 4.2 1,943 14.3 

1 9 9 6 14,007 100.0 8,711 62.2 1,157 8.3 1,440 10.3 542 3.9 2,157 15.4 

1 9 9 7 13,470 100.0 8,634 64.1 1,110 8.2 1,401 10.4 520 3.9 1,805 13.4 

1 9 9 8 12,417 100.0 8,079 65.1 1,021 8.2 1,276 10.3 449 3.6 1,592 12.8 

1 9 9 9 12,920 100.0 8,706 67.4 1,092 8.4 1,257 9.7 450 3.5 1,415 11.0 

2 0 0 0 13,604 100.0 9,438 69.4 1,214 8.9 1,315 9.7 450 3.3 1,186 8.7 

2 0 0 1 14,110 100.0 9,687 68.6 1,257 8.9 1,428 10.1 497 3.5 1,241 8.7 

2 0 0 2 14,608 100.0 10,120 69.3 1,286 8.8 1,418 9.7 513 3.5 1,272 8.7 



동시장구조의 질적 악화 내지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

다. 

(3) 제조업 공동화, 허구의 이데올로기?

불완전 취업층과 비정규직의 공존이라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에

서 최근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제조업의 공동화 문제이다.

세계화에 따른 노동이동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공동화가 일자리의

상실을 가져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먼저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은 여전히 3 0 %를 웃돌

만큼 높다. 그러나 고용비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

다. 지난 9 0년대 후반부터 제조업의 고용은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

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6~2001년 사이에 제조업의 고용은

평균 1.8%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관철되어 2 0 0 3

년 현재 전체 취업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 9 . 0 %에 그치

고 있다. 이는 일본(20.3%, 2001년)이나 독일(22.4%, 2001년)보

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급속히 향상되었다는 의미이지 경쟁력 상실이나 해외이전 등의 요인

으로 제조업의 국내 기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로 제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실질 G D 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 9 8 5년의 2 4 . 8 %에서 2 0 0 2년에는 3 3 . 4 %로 상승하였

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역시 1 9 9 7 ~ 2 0 0 2년간 4 9 . 1 %를 차지하

고 있다(하병기, 2003). 뿐만 아니라 연도별 해외투자가 G D 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0 0 1년의 1.2%, 2002년에는 0 . 6 %로 1% 내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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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잔액이 G D P에

서 차지하는 비율은 2 0 0 3년 말 현재 개도국 평균 11 . 9 % ( 2 0 0 0년)에

도 미치지 못하는 5 . 7 %에 지나지 않는다. 즉 G D P는 6 , 0 5 2억 달러

에 이르나 해외투자 잔액은 3 4 2억 5 , 0 0 0만 달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다(산업연구원, 2004). 

우리 기업(특히 제조업)의 해외이전은 첫째,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

실한 기업의 이전이다. 만일 이들이 국내에 잔류하였다면 시장퇴출

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경쟁력의 상실로 인한 결과

이지 원인은 아니다(이지평, 2003). 또한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

상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기도 하다. 결과적으

로 이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 경쟁력있는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는 통상마

찰을 회피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진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안정적인 수출의 확보나 중간재(원부자재)의 국내수입 등

으로 오히려 국내생산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2002

년의 경우 중국 및 A S E A N국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흑자의 4 5 . 6 %

를 내부거래가 차지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하병기,

2003). 또한 한국수출입은행( 2 0 0 3 )이 분석한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유발효과를 살펴보면 2 0 0 1년의 경우 수출 2 7 6억 3 , 0 0 0만 달러, 수

입 7 8억 5 , 0 0 0만 달러로 1 9 7억 8 , 0 0 0만 달러의 흑자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지법인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수지 흑자는 같은 해

전체 무역흑자 9 3억 4 , 0 0 0만 달러의 두 배 이상에 이른다. 자본의

해외진출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국내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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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가져옴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할 것이다.9 )

결론적으로 공동화 논의는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국내제조

업의 기반 붕괴를 지칭하는 현상은 아니다. ‘공동화 논의’는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03 참조).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 반시장적

규제, 특히 노사분규와 고임금, 경직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반감의 표

출과 더불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될 소지가 큰 것이다. 즉 그것을 산업정책(산업의 독과점화, 불합리

한 하도급 구조, 중소기업의 취약화 등)이나 금융정책(중소기업의 신

용접근의 어려움 등)이 아니라 노동정책으로 접근하면 자칫 노사관

계의 안정논리, 임금인상 억제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

귀책사유를 돌림으로써 그들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4) 바닥없는 추락, 취약한 사회안전망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을 이루는 사실의 하나는 사회안전망이 취약

하다는 점이다. 언제 해고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칠지 알 수 없는 상

황에서 해고란 장기실업의 연장이거나 사회안전망 아래로의 추락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한국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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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러나 이는 거시적인 분석일 뿐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다른 문제이다. 생산의 해외

이전에 따른 고용의 감소는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데 반해 고용의 증가는 눈에 보이

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공동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에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산업적 차원에

서 노사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를 반영한 적은 예산, 그리고 국가복지의 결

핍을 보완하는 민간 기업복지 주도형 복지모델을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복지의 격차를 확대하는 시스템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 정부 시절이래 국가주도의 사회복지가 커다란

향상을 이룬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일정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OECD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G D P의 8 . 3 % ( 2 0 0 0

년)를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한 데 반해 O E C D국가의 평균은

2 3 . 4 %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1 9 9 0년대 중 복지의 유

형에서도 순수한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우선시하면서 국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부조와 최소한의 사회복지

만을 제공하는 자유주의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E s p i n g -

Andersen, 1990;최희경, 2003). 다만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

회보험제도가 크게 정비되면서 한국의 복지모형은 국가의 역할이 증

대되고 동시에 능력에 따른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보수주의형 복지지

출 유형으로 바뀌고 있다. 

국가주도 공공복지의 미발달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기업주도

형 복지시스템의 상대적인 발달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복지의 역

할이 증대한 이면에는 성장지상주의에 의존한 국가의 경제개발정책

과 기업별 체계에 바탕을 둔 노동운동의 실리적 경향, 그리고 온정주

의와 기업복지로 저임금을 보완하려는 사용자의 노무관리전략이 자

리하고 있다. 국가주도의 복지체계가 노동자 계층 내부의 복지격차

를 원천적으로 완화하는 데 반해 기업복지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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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교섭력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음으로써 노동자간 복지격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이병훈 외, 2002). 다시 말해 대기업 소

속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및 비정규 노동자들간 복지혜택의 역진적

재분배를 초래함으로써 노동자 계층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

키는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1 0 )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복지는 기본적으로 고용연계적( e m p l o y -

ment-oriented) 속성을 갖는 제도이므로 실업자나 자영업자, 나아

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이주재, 1999). 다시 말해 현재 기업복지의 확대추세는 고

용을 전제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노

동시장에서 고용불안정이 발생할 경우에 사회보장의 안전망은 작동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한 국가 내에 존재하

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이 제도로부터 제외되거나 이탈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의 고른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기업복지의 한계는 분

명하다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자군의 소득보장은 기

업복지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복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

황에 놓이게 된다. 즉 국가복지의 미발달로 인한 기업복지의 상대적

인 발달은 내부자와 외부자들간 소득재분배의 역진적인 현상을 나타

낼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업복지가 국가복지

를 대체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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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금이 높은 기업이 부가급여의 수준도 높고 부가급여가 총보상에서 차지하는 비

율도 높다는 주장은 이른바‘일치가설’(consistency hypothesis)이라고 불린다

(Alpert & Ozawa, 1986 참조).  



로 보편주의를 표방하는 사회통합적 복지국가의 형성과는 어긋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광범위한 불완전 취업자층과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 취업자층의 공존이라는 특징을 드러내고 있

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사실상 무제

한적인 수량적 유연성(해고 등)이 적용되는 비정규직 및 중소영세업

체 종사자와 법률적 규정과 단체협약으로 보호되는 대기업 정규직으

로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분단된 성격이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으로, 그리고 괜

찮은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나타나는 것이다. 

2. 이중노동시장의 심화

(1) 외부자를 딛고 선 내부자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급속히 확대되는 비정규직과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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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5 > 연도별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추이

단위 :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1 9 9 4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5 ~ 9인 59.0 58.0 58.1 53.9 50.7 

1 0 ~ 2 9인 72.4 68.1 68.2 69.4 62.7 59.4 

3 0 ~ 9 9인 74.4 71.3 71.4 72.6 68.3 65.9 

1 0 0 ~ 2 9 9인 78.1 77.3 78.0 77.2 76.0 73.3 

3 0 0 ~ 4 9 9인 89.2 88.8 89.9 92.3 86.7 81.3 

5 0 0인 이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노동조건의 이면에는 대기업 정규직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다시 조합원-비조합원이라는 노동운

동의 이중구조로, 나아가 사회혜택의 수혜자와 비수혜자라는 복지의

이중구조로 재생산된다. 대기업 노조가 교섭력을 바탕으로 독과점적

인 지대( r e n t )를 고용안정과 고임금을 추구하는 데 활용하고 그 비

용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온 것이다. 정

건화( 2 0 0 3 )는“내부노동시장 체제의 변화가 주변 노동시장의 확대

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부문의 노동시장 조건

을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단된 노동시장에서

내부자들은 공통적인 이익연대를 형성하여 희소한 자원에 대한 독점

권을 향유한다. 동시에 내부자들은‘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

의 바깥에 위치한 외부자들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배제에 빠뜨리기도 한다.

이중노동시장이론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고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일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이차 노동시장으로 나누

어진다. 이 경우 이들을 나누는 것은 외부노동자들로부터 일차적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ur market)이다.11 )

특히 내부자 ─ 외부자이론(Lindbeck and Snower, 1986)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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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러한 비시장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시장의 분단과 계

층화를 노동자들을 분단하고 지배하려는 자본의 전술로 파악한다. 제도적인 비가

격 장벽(institutional non-price barrier)으로 인해 조직된 노동자들은 고임금

을 누리는 대신 외부노동자들은 노동예비군(reserve army of labour)으로 존재

한다는 것이다(Gorden, Reich and Edwards, 1982; 강현아, 2004 참조) .



면 기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데 따른 높은 대체비용( t u r n o v e r

c o s t )은 내부자들에게 강력한 교섭력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고임금

을 보장한다. 그 결과 내부자들은 독점이윤의 과실을 향유하지만 외

부자들은 배제된다. 가령 조합원은 임금 및 고용을 교섭하는 내부자

들인 반면 비조합원은 외부자로서 교섭과정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이

끌 방안이 없다. 따라서 임금요구는 외부자의 고용과 무관할 뿐 아니

라 높은 실업이 존재한다고 해서 내부자들이 그들의 임금 요구를 완

화시킬 이유도 없다. 그러나 만일 고용이 감소하여 내부자들도 실직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내부자들은 자신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임

금요구를 완화시킬 것이다.

내부자들은 그들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하여 그들 자신의 임금을 올

릴 뿐 아니라 신규 진입자들의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내부자들

은 신규진입자의 낮은 임금이 신규진입자의 고용을 촉진시킬 것이라

는 사실을 안다. 만약 신규 진입자와 내부자들 사이에 생산과정에서

대체가 발생하면 내부자들의 지위는 나빠지며 때로는 고용주가 이들

을 해고할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내부자들은

신규진입자의 임금을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이상으로 끌어올

릴 유인을 갖게 되며 그리하여 기업의 신규 진입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내부 노동시장을 연구한 주무현( 2 0 0 2:1 0 5 )은

내부자들이 흘리는 이러한‘악어의 눈물’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규직 조직노동자는 자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인정하

면서 동시에 내부노동시장의 비경쟁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에 노력해야 하는 모순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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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들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은 유연화압력에 의해 가중된다. 세

계화의 압력은 수량적인 유연성을 통해 노동비용을 삭감하고 수요의

동요에 맞춰 해고와 채용을 반복하게 만든다. “국가와 경제의 위험감

수는 방향을 바꾸어 각 개인에게 전가된다”(Beck, 1999:26). 이는

기술혁신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즉 높은 교육에 대한 상대적인 임금

수익이 증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성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내부노동시장 상황은 어떠한가?

(2) 동요하는 한국의 내부노동시장

한국에서 내부노동시장은 1 9 8 7년 이후 중화학 부문을 중심으로 발

전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예

를 들어 정이환( 1 9 9 2 )은“우리나라에서 기업별 내부노동시장의 형

성은 1 9 8 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발전과 그에 따른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결속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다. 즉 1 9 8 7년 이전에는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 일부 대기업에서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었으나 1 9 8 7년 이후에는 제조업으로 확산되

면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1 2 )

그러나 정이환(2003) 등은 외환위기 이후 내부노동시장의 기본 틀

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변화도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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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편 임영일( 1 9 9 8 )이나 노중기(1999) 등은 경제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관계도 시장적 고용관계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 내부노동시장이 해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있다고 진단한다. 즉 하나는 임금구조의 연공성이 약화되면서 장기근

속자가 누리던 상대적 임금혜택은 감소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임금결정기제에서 속인적 성격이 약화되고 임금 유연성이 증가하였다

는 것이다. 특히 전병유( 2 0 0 3 )는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기업규모의 설

명력은 약화되었으나 노동조합 가입변수는 해고확률을 낮추는 데 유

의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여부 변수의

해고억제 효과도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압력이 기업의 고용조정, 정부의 입법( 1 9 9 8년) 등으로 나타남

으로써“정규직 내부에서도 내부노동시장의 관행의 형성·발전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여가던 계층에 대해서 해고압력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전병유, 2003)는 것이다.1 3 )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을 분단하는 대표적인 경계선은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 중소기업 종사자를 가르는 선이다. 이러한 분단

은 노동시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특징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최근에

는 기업 내지 기업집단내에서도 하청·외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

다. 즉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은 한 기업내의 노동자들을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어 후자를 수량적 유연성(해고)을 실현시키

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Kalleberg, 2001). 이

경우 내부자들은 그들의 교섭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임금을 높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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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에 반해 주무현( 2 0 0 2 )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경제위기 이후 기

업별 내부노동시장의 기본적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다. 즉“경제위기 이후 노동조합은 과거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되찾기 교섭에서 내

부노동시장의 기업별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라 신규 진입자들의 고용을 제한한다. 기업 또한 높은 해고비용

을 감안하여 경기가 상승하더라도 채용을 주저하게 된다. 대신 기업

은 노동시간의 변동이나 자본 ─ 노동의 대체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처

한다(Lindbeck et al., 2001). 

그러나 노동시장의 분단을 내부자들에 의한 배제의 제도화가 낳은

결과로만 파악하는 것은 자칫 경제적 배제의 구조적 원인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분단에는 시장적 요인과 정치

경제적 요인 및 제도적 요인이 공존하며 이러한 결과가 내부자들의

배제요인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사

회적 배제를 구현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그 확대는 사용자들의 시장지

배적인 인력관리정책(인건비 절감과 수량적 고용유연성의 획득), 노

동시장 유연화를 촉진시켜온 정부의 노동·경제정책, 그리고 마지막

으로 사용자의 비정규 인력활용을 저지·제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규제력 약화가 자리하고 있다(이병훈·김유선, 2003:329-331). 이

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의

낮은 자동화율 등으로 인한 생산성 격차가 유지·확대되고 있다는 사

실과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합리한 거래관계도 작용하

고 있다. 즉 대기업 노조가 교섭력을 바탕으로 독점적 지대 챙기기만

을 탓할 수는 없는 경제적·제도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최

영섭, 2004 참조) .

이처럼 이중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인 요인과 결합되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조로

부터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거나 그들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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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조합 구성원의 다

수를 대기업 정규직이 차지하는 데다 기업별로 조직된 조직구조에서

는 (정규직) 조합원의 단기적인 실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다. 이중노동시장에 대한 경제정책적인 접근(산업구조의 독과점화와

불합리한 도급구조의 개선,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 및 비정규

직의 보호정책과 더불어 노조가 양보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갖추

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요건에는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산업별 교섭구조로의 이행이라는 노사관계적

접근과 아울러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바탕으로 한 유

연성의 제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중구조의 해소 역

시 일자리 창출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합

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업별 차원에서의 접근에는 한계가 따를 것

이다. 

3. 사회적 배제, 성장의 발목잡기

세계화는 그 진행과정에서 굴절점이랄까 변곡점을 가지지 않는다.

가령 어느 정도의 무역의존도나 외자의 투자의존도를 달성하였으면

세계화라고 본다는 지표는 없다. 세계화는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하

나의 흐름이다. 그러나 여울목은 있기 마련, 한국의 경우에는 1 9 9 7

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에의 편입은 가속화된다. 한국

은 당시 신자유주의의 대폭적인 도입과 노동의 배제를 통해 실업을

비롯한 경제위기를 극복하였으나 이는 동시에 소득분배의 악화와 고

용불안이라는 후유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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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지난 1 9 9 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소득분배상황

은 급속히 나빠졌다. 2003년의 경우 소득 5분위배율은 5 . 2 2로 1 0년

전인 1 9 9 3년의 1 . 2배에 달하는가 하면 같은 기간중 지니계수는

0 . 2 8 1에서 0 . 3 0 6으로 늘었다( <그림 Ⅲ-1> 참조). 그런데 이러한 소

득격차의 확대는 무엇보다도 실업 및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 0 0 0년도의 경우 불규칙적인 비경상소

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의 불평등도에 대한 소득원천별 기여도는 근로

소득이 8 7 . 2 %로 가장 높았지만 재산소득은 4 . 0 %에 불과하였다(『도

시가계연보』, 2002). 또한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조

세 0.8%, 재정지출 2.0%, 전체 2 . 8 %로 매우 낮았다(정진호 외,

2002). 그 결과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유경준 외, 2004). 

이러한 소득분배의 악화는 저임금 계층의 확대나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에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저임

금계층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OECD는“상용직 풀타임 중

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EU(유럽연합)의

L o W E R는“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계층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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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6 > 연도별 저임금 계층 추이

단위 :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김유선( 2 0 0 4 )에서 재인용.

2000. 8 2001. 8 2002. 8 2003. 8

O E C D 4 6 . 2 4 6 . 9 4 7 . 5 4 8 . 2

E U의 L o W E R 2 5 . 8 2 3 . 7 2 5 . 1 2 7 . 3



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OECD 기준 저임금 계층은 2 0 0 0 ~ 2 0 0 3

년 사이에 4 6 . 2 %에서 4 8 . 2 %로, EU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중 2 5 . 8 %

에서 2 7 . 3 %로 증가하였다(김유선, 2004).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피용자 보수/국민소득)은 1 9 7 0년 이후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자 계층의

교섭력이 강화되는 한편 기술진보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

여왔다. 그리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은 1 9 7 0년의 4 1 . 2 %에서 1 9 9 6년

에는 6 4 . 2 %에 달하였다. 한편 외환위기를 겪으며 2 0 0 0년에는

5 9 . 4 %까지 하락하였던 노동소득분배율이 2 0 0 2년에는 6 0 . 9 %까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수준은 미국(72.4%, 2001), 일본(73.6%, 2000)

및 독일(72.3%, 2002)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

처럼 노동소득 분배율의 상승이 더딘 주요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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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고용구조를 들 수 있다(한국은행, 2003). 즉 총취업자 중 피

용자 비중이 1 9 9 8년의 6 1 . 7 %에서 2 0 0 2년에는 6 4 . 0 %로 확대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피용자 중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 노

동자의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노동소득 분배율의 상승을 가로막은 것

이다.1 4 )

더욱이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 w o r k f a r e )를 내세웠지만 노동

시장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와“지나치게 낮

은 임금 때문에 노동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말았

다( Toynbee, 2003 : 25). 그 결과 노동자 가구의 절대 빈곤율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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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7 > 노동소득분배율의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2 0 0 3 ) .

주 : 1) 노동소득에는 임금, 제반 복리후생성 급여 등이 포함.

2) 자본소득에는 이윤, 이자, 배당, 임료 등이 포함.

1 9 7 0 1 9 8 0 1 9 8 7 1 9 9 0 1 9 9 4 1 9 9 6 2 0 0 0 2 0 0 1 2 0 0 2

노동소득1 )

분배율
4 1 . 2 5 1 . 3 5 3 . 7 5 9 . 1 5 9 . 5 6 4 . 2 5 9 . 4 6 2 . 0 6 0 . 9

자본소득2 )

분배율
5 8 . 8 4 8 . 7 4 6 . 3 4 0 . 9 4 0 . 5 3 5 . 8 4 0 . 6 3 8 . 0 3 9 . 1

14) 농림어업 취업자와 자영업주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총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중이

낮은 것도 노동소득 분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총취업자 중

피용자의 비중이 한국은 6 4 . 0 % ( 2 0 0 2년)인 데 반해 미국은 9 2 . 6 % ( 2 0 0 1년), 일본

은 8 4 . 5 % ( 2 0 0 2년), 그리고 독일은 8 9 . 4 % ( 2 0 0 2년)에 이른다(한국은행, 2003).

피용자 비율의 차이를 조정한 경우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7 1 . 8 %로 일본

( 7 3 . 4 % )보다는 낮으나 미국( 6 5 . 0 % )과 독일( 6 8 . 9 % )보다는 높다(양동욱 외,

2 0 0 4 ) .



더라도 1 9 9 6년의 3 . 4 %에서 2 0 0 0년에는 4 . 9 %로 늘었다. 또한 상대

빈곤율도 같은 기간 중 8 . 2 %에서 11 . 2 %로 늘었다(유경준 외,

2004). 즉‘노동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고 말하는 생산적 복지의

시대에 많은 일하는 이들에게 노동이 최선의 복지는 되지 못하는‘복

지 없는 노동’이 일반화되고 만 것이다.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삶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조건

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교육과 주거비라는 양대 지출항목에

의해 그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 사실 교육은 더 이상‘기회의 재

분배를 가져다줄 핵심적인 영역’(Cohen, 1997:1 0 0 )은 아니다. 오

히려‘최선의 인생출발은 좋은 학교와 더불어 시작된다’( Warren et

al., 2003)는 믿음이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교육은‘새로운

불평등시대를 연 주범’( C o h e n : 1 0 0 )으로 바뀌고 있다. 위런 등

( Warren et al., 2003:5 5 )의 경고는 이어진다. “교육의 위기가 읽

5 8

<표 Ⅲ- 8 > 상대 빈곤율 및 절대 빈곤율의 추이( 1 9 9 6 / 2 0 0 0 )

단위 : %

자료 : 유경준 외( 2 0 0 4 ) .

1 9 9 6년

노동자 가구 자영업자 가구 무직자 가구 전체

상대빈곤율
시장소득 8 . 1 6 8 . 4 7 2 2 . 4 7 1 3 . 2 6

가처분소득 8 . 0 1 8 . 3 7 2 0 . 8 1 2 . 5 6

절대빈곤율 가처분소득 3 . 4 3 2 . 2 1 2 8 . 1 3 5 . 9 2

2 0 0 0년

상대빈곤율
시장소득 1 1 . 2 2 1 2 . 9 2 6 . 2 1 1 8 . 9 3

가처분소득 1 0 . 1 2 1 3 . 3 2 2 . 3 8 1 6 . 9 9

절대빈곤율 가처분소득 4 . 8 6 6 . 8 9 3 7 . 0 2 1 1 . 4 7



기나 산수의 위기만이 아니라 중산층 가정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러한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당대의 고통을 넘어

가난과 사회적 배제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낳는다. 임금의 서열이 대

학교의 서열을 결정짓고 대학교의 서열이 다시 임금의 서열을 결정

짓는 시대에서 이제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치워지고

만 것이다. 교육을 통해‘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난날의 유산으

로 남고 말았을 뿐 더 이상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득양극화는 고·저소득

층간 인적자본 투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

다. 가령 2 0 0 0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교육비 지출비

중은 8 . 1 % ( 8 1만원)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 0분위의 소득비 지출

은 1 4 . 6 % ( 4 8 4만원)로서 1분위에 비해 비중면에서는 1 . 8배, 절대액

기준으로는 6배에 달한다(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빈곤의

대물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자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비중은

월평균 6만원 정도로서 소득대비 1 . 9 %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월세, 주택설비 및 수선비, 그리고 기타 주거만을 포함하고

있어 전세나 자가 입주들의 주거비(기회비용)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송태정( 2 0 0 4 )에 따르면 전세나 자가입주를 포함할 경우 노동자 가구

당 월평균 주거비는 2 0 0 4년 1 / 4분기 중 6 6만 4 , 0 0 0원으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1 . 6 %에 이른다. 최근 몇 년과 같이 만일 주택가격

이 크게 상승할 경우 자가주택 거주자는 자가거주의 기회비용이 늘

어나더라도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전월세 입주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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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혜택없이 직접적으로 주거비의 부담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주택의 소유여부가 삶의 질은 물론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장인가 분배인가, 효율인가 형평인가, 복지인가 경제

인가라는 단순한 이항대립을 넘어 양자간의 결합을 통해 어떻게 상승

적인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성장의

과실이 분배로 이어지고(trickle-down effect) 나아가기존의 성장전

략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정책 및 소득

격차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지난 3 0년간의 일방적인 성장

우선논리를 틀을 벗고‘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다소 진부한 표현이

지만 ─ 이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의 핵심으로 자리해야 하는 것이다. 

6 0



Ⅳ. 사회통합적 노동시장정책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또는 social integration)은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다:사회관계, 네트워크의 강도;공유된 가치와 공통의 정

체성 및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일한 공동체에의 소속

감과 그것을 묶는 연대; 불평등과 사회적 균열 및 사회적 배제의 정도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버라스(Xibberas, 1993;S i l v e r, 533-4에서

재인용)는 사회적 배제를‘개인을 정상적으로 사회에 연결시키는 사

회적이고 상징적인 연대의 점진적인 붕괴’로 정의한다. 그리하여 배

제는 집단적인 가치의 결여와 사회조직(social fabric)의 파괴로 사회

전체를 위협한다. 

사회적 배제는 물질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측면

을 포함한다. 이 경우 사회적 배제는 두 가지 차원, 즉 차별과 빈곤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는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성(gender), 연령,

사회계층, 장애, 국적 및 인종을 기반으로 기회의 불균등한 배분과

차별의 정도를 말한다. 다른 한편 사회적 배제는 빈곤 및 불평등이라

는 측면에서 정의된다. 특히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득의 불균등

한 배분, 즉 소득빈곤(income poverty)과 이로부터 비롯되는 주거

권, 기본적인 내구재, 교육권, 환경권 및 의료권이라는 사회적 권리

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진다. 경제적 배제와 사회적 배제가 동행(同行)

하는 것이다.1 5 )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 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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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빈곤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날 가난을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배제’라는 말이리라. 평범

한 즐거움에는 하나같이‘출입금지’표지판이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다. 가난한 사

람들을 향해 소비사회는‘출입금지’를 명한다. 이보다 더한 차별정책이 있으랴”

(Toynbee, 2003 : 383).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배제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사회권으로부터의

배제는 무엇보다도 빈곤과 사회적 배제간의 명백한 관계를 말한다.

그런데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필요(사회적 복지)를 만족시키고 이

들의 복지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소득

에 대한 접근성과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로부터 비롯

된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가 그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대다수는 임금노동자이며 이들에게는 임금이 가장

핵심적인 소득원천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상실하

였거나 비록 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임금소득

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경우 특히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실업과 저소득 노동은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빈곤과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노동문제

에 속한다.1 6 ) 사회안전망은 사회통합의 또다른 핵심적인 요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을 획득할 수 없거나 적절한 소득을 올릴 수 없

6 2

15) 마샬( M a r s h a l l )의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개념과 관련하여 이들은 하

층계급( u n d e r c l a s s )으로 정의된다. 즉“그들은 기본적인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민이 아닌, 그리하여 사회의 주류로부터 배제당한 일군의

사람들”이다. 



는 집단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국가가 시장영역의 바깥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장내에서의 격차와 사회적 안전망의 미비는

단순히 노동시장구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기보다는 거시적인 사회경

제모델의 문제와 직결된 듯이 보인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급속한 경

제성장이 소득의 균형된 배분을 저해하여 온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다. 일찍이 쿠즈네츠(Kuznets, 1955)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는

이른바‘역U자 가설’을 주장한 바 있다.1 7 ) 그러나 쿠즈네츠의 예언

과는 달리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경제성장이 잊어버린 사람’

(the ones that economic growth forgot : Silver, 1994, 533

에서 재인용)이 나타나고 이는 경제성장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대두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경제모델을 살펴본 다음 노동시장적 과제를 차례로 모색하여 보

기로 한다. 실제로 사회적 배제가 주요한 정치경제적인 관심대상이

된 이유도 그것이 내포한 분배구조의 악화가 정치적 안정을 저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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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실제로 로저스(Rogers, 1995 : 44-5; 강현아, 2004에서 재인용)는 사회적 배제

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로서

장기실업자를 포한한다. 둘째는 정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로서 비정규 노동자를

포함한다. 셋째는 재화와 공공서비스로부터의 배제로서 빈곤층을 포함한다. 

17) 성장이 분배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적하효과(滴下效果: trickle-down

e f f e c t )를 전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는“밀물때에는 모든 배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

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하였다(Mankiew, 1998 : 429).



뿐 아니라 부와 경제성장의 원천을 잠식하고 나아가 공공지출의 증

대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B e r g e r-Schmitt, 2002).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경제발전과정에서 성장과 분배간의 우선순위 논쟁은 고전적이다.

더욱이 세계화가 국가간뿐 아니라 일국내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분배문제는 경제성장 전략에서 주요한 논쟁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성장의 과실이 분배로 이어지

지 못할 뿐 아니라 분배의 악화가 성장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주장이

확산됨에 따라 분배 및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의 효율성과 사회정의 사이에는

명백한 역의 관계( t r a d e - o f f )가 존재한다. 즉 부자(자본가나 고소득

자)의 한계저축성향은 빈곤층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은 총

저축을 증가시키고 이는 투자의 증대 및 자본축적을 가져와 경제성

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K a l d o r, 1956). 또한 소득의 재분배는 부

를 축적하려는 유인을 줄임으로써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Thorbecke et al., 2002 : 1620).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발

전이나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초기자본(sunk cost)을 필

요로 한다. 그런데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경우 거대한 자본의 동원은 개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본

적으로 소득의 불균형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주장이 경험적인 자료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1 8 )

분배상황의 악화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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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과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

여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가령 분배구조의 악화는 임금에 대한

과잉기대를 낳아 노동운동을 전투화시키고 사회안전망의 취약은 해

고에 대해 극단적으로 저항하게 만듦으로써 노사갈등을 초래하는 원

인이 된다. 로드릭(Rodrik, 1998)은 1 9 7 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국내의 사회적 갈등이 성장의 붕괴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의

계량적인 결과에 의하면 급격한 성장률의 감소를 경험한 국가는 사회

가 나뉘어 있고(divided societies) 동시에 갈등관리제도( c o n f l i c t

management system)가 취약한 국가들이었다는 것이다.1 9 )

둘째로 분배구조의 악화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낮춰 내

수의 진작을 가로막는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의 그것보

다 높기 때문에 소득의 불균형은 총소비수요를 낮추는 것이다. 

셋째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저해한다.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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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예를 들어 지난 3 0년간 남한과 필리핀의 경제발전과정에 대한 베나보( B e n a b o u ,

1 9 9 6 )의 연구는 한 예이다. 그에 따르면 1 9 6 0년대 초반에 양국은 비슷한 거시경

제지표( 1인당 GDP, 1인당 투자 및 평균 저축률)를 보였으나 소득불평등도에서는

필리핀이 훨씬 높았다. 그 결과 한국은 지난 3 0년간 다섯 배의 산출량 증가를 기록

한 데 반해 필리핀은 두 배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또한 남미도 사회의 양극화로 인

한 경제파탄의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19) 이러한 빈부격차는 정치적으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빈부격차가 심할수록 중간적인 투표권자( m e d i a n

v o t e r s )는 재분배의 기회를 갖기 위해 고도로 진보적인 조세정책이나 토지개혁정

책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불만의 존재 자체가 아

니라 이러한 불만의 조직화이다. 이를 틸리( T i l l y , 1 9 7 8 )는 자원동원가설

(resource mobilization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



대한 투자는 미래의 기대소득에 의존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자원

의 조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갈러( G a l o r, 2000)에 의하면

경제개발의 초기에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의 축적이 경제성

장의 주요한 엔진노릇을 하였으며 이는 소득의 불평등이 저축률을

높임으로써 가능하였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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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확보(개념도)



에 따라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등장하

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득의 평등이 인적 자본에 대

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따라서 소득의 평등이 경제성

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소득의 불평등은 빈곤의 덫

(poverty trap)과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된다(Galor : 1483). 

마지막으로 소득구조의 개선은 출산율 증대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한국의 경우 2 0 0 2년의 출산

율은 대체출산율 수준인 2 . 1을 훨씬 밑도는 1 . 1 7로서‘출산파업’이

라 불릴 만큼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노령인구의 증

가와 함께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하

여 2 0 0 3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 5 ~ 6 4세) 8.6명당 노인 1명을 부양

하였으나 2 0 3 0년에는 2 . 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여야 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통계청, 2004). 또한 복지정책은 소득분배구조를 개선

하여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와 성장에 기

여한다. 특히 선진국은 실업극복수단의 일환으로 보건 및 복지서비

스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왔다. 나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

는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복지 자체가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실업의 축소 및 노동시장내에서의 격차해소가 관건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빈곤층과 노동능력 상실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괜찮은’일자리의 창출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노동시장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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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위하여

노동시장에서 유연안정성( f l e x i c u r i t y )이란 유연성( f l e x i b i l i t y )과

안정성( s e c u r i t y )이라는 얼핏 보아 상호 모순되는 개념의 연계를 의

미한다. 유연안정성은 두 개의 목적, 즉 노동시장, 작업조직 및 노동

관계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 안팎의 취약그룹에 대해

고용 및 사회적 안정성의 제고를‘동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synchronically and in a deliberate way) 추구하는 전략을 의

미한다( Wilthagen, 2003). 즉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의 심화와 급

속한 기술혁신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켰으며 이에 대응하여 고

용, 임금 및 근로시간 또는 노동력 숙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은 그만큼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유연성은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고용상실시 최소한도의 소득보전과

고용가능성의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유연성과

안정성을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파악하여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유연안정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연안정성 전략은 구체적으로 고용의 유연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확보, 그리고 학습복지( l e a r n f a r e )를 통해 고용가능성

( e m p l o y a b i l i t y )을 높이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안정성 전략은 일찍이 스웨덴모델의 일환인 연

대임금정책으로 제시된 바가 있으며 최근에는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험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 중 덴마크 모델을 그림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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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면 <그림 Ⅳ- 2 >와 같다. 

이러한 유럽식 모형을 단시간에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사회안전망이 취약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 수 있는 노동시장의 하부구조( i n f r a s t r u c t u r e )나 예산이 확보되

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내부자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간의 이동은 임금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더욱이 고용가능

성이 낮을 경우 실업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연안정성 모델을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제한적인 유

연안정성 모델’을 추구하면서 유연안정성 모델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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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2 > 덴마크 모형의 황금률 삼각형(유연안정성)

자료 : Madson(2003).



단기적으로는 유연성간의 교환체제를 상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고용의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기능적 유연성이나 노동력 이용

의 유연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노동시장 선

진화기획단, 2004). 이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점 외에도

교육훈련에 대한 사용자나 피고용자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불

안정해지는 노동시장을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으로, 다른 한편으로

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

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정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사회적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

타내면 <그림 Ⅳ-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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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3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구상



Ⅴ. 일자리 만들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과제가 일자리의 창출과 노동시장

내의 격차해소(이중노동시장의 극복)라고 한다면 그 중심에는‘괜찮

은 일자리’(decent work)라는 개념이 놓여있다.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은 고용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가령

국제노동기구( I L O )는 고용의 창출뿐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질

(acceptable quality)을 갖춘 고용의 창출을 역설하고 있다. “고용

의 양은 질과 분리될 수 없다”(Fields, 2003:2 4 3에서 재인용)고 보

는 것이다. 특히‘괜찮은 일자리’의 핵심적인 차원은 고용과 임금수

준이다( F i l e d s:260). “소득수준이 일의 직무를 가리키는 유일한 지

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은 일의 좋고 나쁨에 대한 최선의 지표”이

기 때문이다.2 0 ) 특히 I L O는 괜찮은 일자리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

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다. 왜

냐하면 일이란 사회통합과 개인적인 자존이란 점에서 중요하며 따라

서 명백하게 생활의 질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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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편 가이(Ghai, 2003)에 따르면 괜찮은 일자리는 고용(작업기회, 임금 및 산업

안전보건), 사회적 보호(소득안정), 노동자의 권리(결사의 자유, 차별금지 등) 및

사회적 대화(교섭권)라는 개념을 포괄한다. 쉽게 말해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고 부

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에서 기능향상의 기회를 가지

며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직무,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갖춰진 경우를 말

하는 것이다.



(Anker et al., 2003:147). 

이러한 점에서‘괜찮은 일자리’만들기란 개념은 일자리 만들기와

더불어 노동시장내 격차의 축소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내포한다.

이하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시장내의 격차축소

를 분리하여 다루기로 한다.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평가

일자리 이외에는 생계를 구할 수 없는, 그리하여 일자리가 사실상

유일한 복지의 통로인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통계 이

상의 고통에 해당된다. “일이 없으면 모든 것이 썩어버린다”는 것은

까뮤의 말이다. 일을 통한 정신건강뿐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나아가

사회적인 삶마저 내동댕이쳐진다는 말이다. 국민경제적으로도“가난

한 사람은 훌륭한 생산자도, 훌륭한 소비자도 아니다”( P o n d ,

1997). 그리하여 실업은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다.2 1 ) 이러한 점에서 고용이란 참여정부가 표방하고 있는‘성장과 분

배의 선순환’이 만나는 접점이자 사회통합의 출발점을 이룬다. 즉 성

장의 과실이 임금이며 임금은 분배의 출발점을 이룬다. 분배는 인적

자본의 향상을 결정짓는 변수일 뿐 아니라 내수의 바탕이며 나아가

사회 및 정치적 안정의 기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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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경제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사실

을 의미한다. 가령 오쿤( O k u n )은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성장률은 2 %씩 감

소한다는 이른바‘오쿤의 법칙’을 내놓기도 하였다(Kaufman et al., 2003).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해법까지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그 중심에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기업대책 ─ 이 놓여 있다. 물론 성장이

가져오는 일자리 만들기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성

장중심적인 일자리정책은 그 자체의 한계는 물론이거니와 결과로서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을 간과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일자리 만들기 방안, 가령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

누기와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를‘부차적으로’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성장의 중심에 기업을 위치시킴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배제적 성격

을 낳는 것도 문제의 일단을 이룬다. 이하에서는 이를 좀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성장중심적인 일자리 만들기

성장의 고용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성장은 노동수요를 끌어올

림으로써 고용의 증가뿐 아니라 실질임금의 상승을 가져온다. 또한

노동을 보다 크게 필요로 하는 지점으로 고용을 옮김으로써 생산성

이 증가하고 산출이 늘어난다. 지속적인 성장과 노동시장의 개선사

이에 선순환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성장과‘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은 상호보완적이다. “일부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는 달리 이용가능한 증거 ─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 는 경제성장과

괜찮은 일자리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말해준다. 경제성장은 괜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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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역도 마찬가지이다”

(Fields, 2003: 260). 그러나 이러한 진술이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

든 사람들에게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경제성장이

지속적인 빈곤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긴 하지만 그 자체

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Anker et al., 2003:1 4 9 ) .

성장에 의존하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무엇보다도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단위성장당 고용창출효과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사실을 암

묵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을 통한 완전고용 낙관주의의

뒷면에는‘노동없는 자본주의’(Beck, 1999 : 8 0 )가 자리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새로운 노동영역을 개간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많

든 적든 발뒤축을 슬그머니 끌면서 정상적인 노동사회와 결별하고 있

다”(Beck, 1999:87). 즉 자본주의가 성공한 그 정점에 실업이 자리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 환경의 변화(지식기반경제로

의 이행, 동북아 경제구조의 개편 및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래 등)에

맞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기간산업의 혁신이나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신성장 서비스산업의 육성 등이 논해지나 이러한 산업들은 높은

자본집약성과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동력으로서는 의

문시된다 할 것이다. 만일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 기대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할 경우 이는 실업의 고통이 기업의 혜

택으로 바뀌는 아이러니일 뿐이다.2 2 ) 즉 자원의 불합리한 배분을 초래

하여 기업 살찌우기의 수단으로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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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자유주의적인 기업담론은 무엇보다도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 이어‘기업하기 좋

은 나라’라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의 지급도 한 예다.



성장중심적인 일자리 만들기 정책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은 그것이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일자리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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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 명/십억원, 2000년 불변가격

자료 : 한국은행, 『2 0 0 2년 산업연관표』.

1 9 9 0 1 9 9 5 2 0 0 0

전 산 업 28.8 24.8 19.9 

농림어업 및 광업 6.2 3.4 2.7 

제 조 업 9.1 7.0 3.7 

섬유 및 가죽 3.5 1.7 0.6 

전기 및 전자기기 1.5 1.2 0.7 

서비스업 13.5 14.4 11.8 

<표 Ⅳ- 2 > 부문별 취업유발계수분별

단위 : 명/십억원, 2000년 불변가격

자료 : 한국은행, 『2 0 0 2년 산업연관표』.

이에 대해 포레스터(Forrester, 1996)는 신랄하게 이를 비판하고 있다. “기가 막

힐 노릇이다 …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창출된 고용의 수는 기대했

던 수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 실업 때문에 생기게 되는 빈곤이, 도대체 어떤 기적

적인 작업에 의해서 기업들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변하게 된 것인가?”

1 9 9 0 1 9 9 5 2 0 0 0

총 수 요 2 8 . 8 2 4 . 8 1 9 . 8 7

소 비 3 2 . 9 7 2 7 . 6 7 2 4 . 0 3

투 자 2 0 . 2 2 1 . 2 8 1 6 . 1

수 출 3 1 . 9 4 2 2 . 3 2 1 5 . 6 6

제 조 업 1 9 . 6 1 2 . 8 5 6 . 4 7

서비스업 8 . 8 3 7 . 8 4 6 . 9 7



서비스 의존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서비스 산

업이 가진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효율성을 높

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는 하나 제조업의 성장

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갖는 의미가 간과되어서는 곤란할 것으로 보

인다. 비록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나 앞

서도 밝혔듯이 실질 G D P나 경제성장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도가 적

지 않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생산성의 증대라는 측

면에서도 서비스업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Greenhalgh et al.,

1997 참조). 또한 고용흡수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제조업은 서비스업

에 비해 크게 떨어지나 간접고용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을 앞설 뿐 아

니라( 9 . 5명/ 6 . 1명, 최영섭, 2004) 이때 창출되는 서비스업은 주로

‘사업관련 서비스업’으로‘괜찮은 일자리’라는 측면을 띠며 지식기

반산업의 핵심적인 직업이 창출되기도 한다. 더욱이 내수가 침체되

어 있는 상태에서 제조업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의 일자

리 노력은 단순한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지식기반산업을 겨냥한‘내포적 성

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육성

하여 빈 일자리 채우기뿐 아니라 추가적인 창출을 도모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할 것이다.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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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과 비교할 경우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일본과 비슷하나(한국 19.1%; 일본

19.3%, 2002년) 하락속도는 우리나라가 월등 빠를 뿐 아니라 주요 업종(전기전자,

화학)에서는 일본이 오히려 높은 취업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

동집약적인)부품소재산업의 미발달과 장시간노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대안적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미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존하는 방안, 즉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제도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이 있

다. 후자로서 주요한 두 가지 수단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이 가져오는 일

자리 효과가 급속한 생산성의 증대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

자리 정책은 제도적인 수단에 의해 보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고용창출원으

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일자리 나누기는 고도전략(high-road strategy), 즉 투명경

영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노동시간단축 ─ 교육훈련 ─ 고생

산성(고부가가치) ─ 고임금 ─ 고성장’을 낳는 체제로서 이를 통해 일

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는 생산성 향상분을 노동

자와 공유함으로써 노사안정은 물론 노동자의 헌신( c o m m i t m e n t )

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대한 주요한 대안으

로 대두되어 왔다(Rifkin, 1994). 

한편 정부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고용자(state as employer as

the lst resort)이다. 즉 공공부문은 불황기에 민간부문에서 사람들

이 고용을 잃을 때 공공부문의 직업을 보유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안전밸브(social safety valve)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 Tr i n d e r, 1997). 그러나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팽창이 쉽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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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정지출의 부담 및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최근 들어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적 일

자리를 통해 고용의 창출은 물론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양호성’(decency) 개념의 실종

일자리 창출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이중노동시장을 완화하여 사회통

합을 지향한다면 그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과 별개의

사안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일자리 창출에서‘일’이란 괜찮은 일자

리(decent work), 좋은 직업(good job)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자리 만들기에서 양호성이 부차적인 중요성을 띤다면 이는

목표의 이탈이자 노동시장에 대한 진단의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완전 실업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비정규

직 등 불완전 취업 및 잠재실업자가 높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

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일자

리 개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다. 다시 말해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청년실업을 낳는 주요한 요인으

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문제로 되면서 경

제적으로는 내수침체에 이은 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사회적으로는 배

제의 문제를 낳기도 함은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향후 비정규직을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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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을 규제하고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비정규직을 비정규직 함정( t r a p )

이 아닌 정규직으로 이행하는 가교( b r i d g e )로 만들 필요가 있다. 특

히 후술하는 바대로 여성이나 노인, 청년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노동시장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보호와 이중구조의 완

화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4) 노조배제적인‘괜찮은 일자리’창출

노동배제적인 현상은 비단 일자리 만들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걸쳐 관철되고 있는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러한 노동배제적인 성격은 높은 임금인상률

과 경직적인 내부노동시장을 빌미로 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으로,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참여란 기

업의 경영에 대한 노조의 발언권과 더불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서 노동조합의 참여로 나타난다. 

노동조합에 대한 참여의 보장은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위상과 역

할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참여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에서 비롯된다.

노동참여적인 정책은 신자유주의와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의 확립, 나아가 코포라티즘에 대한 정부의 확

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정

상화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그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인 실정이

다. 여기에는 노동조합이 전투적 경제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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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사용자측의 대립적 노사관을 부추기고 나아가 정부의

미진한 개혁이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조의 신뢰와 기대수준을 낮추

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 특히 일자리 만들기에도 적용된다. 노동시장의 문

제를 일자리의 부족과 더불어 격차의 해소로 파악하여 총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노조를 개혁의 대상이 아

니라 개혁의 파트너로, 나아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2·8 일자리 만들기 사

회협약’이 민주노총의 배제와 졸속성으로 인해‘잊혀진 협약’이 되

고 만 것은 그 예라 할 것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서

노조의 역할은 투자분위기의 조성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의 자발

적인 참여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노동시장의 격차해소과정에

서도 노조의 역할은 때로는 촉매제로서, 때로는 사회적 압력의 주체

로 나타난다.  

(5)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부재

일자리, 특히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노

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는 핵심적인 과제에 속한다. 그러나 개별적

인 노동시장정책간 우선순위를 설정함은 물론 개별 정책간의 충돌이

나 대립·중복을 지양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시에 자원

( r e s o u r c e s )을 동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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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추진주체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정부내

의 다양한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거시적인 경제정책이나

예산 관련부처 및 노동부는 물론이거니와 복지문제를 빼놓을 수 없

으며 지역친화적인 고용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전

제로 한다. 사회적 일자리만 하더라도 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외에도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등이 관여하고 있다. 지난‘2 . 8

일자리 협약’에 의거, ‘일자리 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총리주재)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을 뿐 아

니라 상설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처간 일상적인 일자리 정책을

조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듯이 보인다. 또한 청와대에서는‘사람입

국경쟁력 특별위원회’가 있으나 이는‘뉴 패러다임센터’(한국노동연

구원 부설)와 함께 노동시간의 단축, 특히 교대제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일자리문제, 나아가 노동시장 개혁 전반

을 다룰 기구가 없는 것이다. 

2. 대안적인 일자리 만들기 방안

실업이 사회문제로 될 만큼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

유는 다양하다. 내수의 침체에 이은 투자의 부진; 높은 임금인상률과

대립적인 노사관계, 인력난 해소를 겨냥하여 중국으로 떠나는 기업

들;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의 미비로 인한 노동력 수급상의 불일치;

그리고 정부의 대안적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미비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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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정규직의 고

임금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

력이 이른바 준고정요소(quasi-fixed factor)로 바뀔 만큼 신규채용

이나 훈련비용은 물론 해고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결여와 이중노동시장의 존재로 인해 사측

의 유연화 압력에 저항하고 이는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결합하여 노

사갈등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조의 저항은 결과

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

규직의 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중노동시장을 더욱 강화하는 악순

환을 낳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중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중노동시장이 한편으로는 고용창출능력을 제

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

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과제가

이중노동시장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일자리 자체의 증가를 따로 떼어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그 수단으로서는 ①성장을 통한 일자리 만들

기, ②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③사회적 일자리 만들

기, 그리고 ④기존의 빈자리 메우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에

서는 그간 일자리 만들기 논의의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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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1)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

일자리 나누기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를 고용규모 자

체의 조정보다는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러

한 일자리 나누기는 IMF 경제위기 이후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

기 위해 노동참여형 구조조정이 대두되면서 정리해고의 대안으로 거

론되기 시작하였다(박중구 외, 2001). 실업없는 구조조정의 대안이

었던 것이다(이병희, 1999). 그러나 최근 들어 일자리 나누기는 종

래의 고용유지라는 소극적인 대응을 벗어나 성장대안적인 고용창출

정책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띠고 나타나고 있다. 가령 케인즈

( K e y n e s: 1 9 4 5 : 3 8 4 )는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실업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투자에 의한 완전고용정책은 지적인 이론들 가운데서 하나의 특별한 응용일 뿐이

다. 소비를 늘리거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개인

적으로 나는 투자정책은 응급조치일 뿐이라고 여긴다 … 보다 적게 일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두 번째로 노동시간의 단축은 여가에 대한 수요를 높임으로써 여

가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 특히 주5

일제의 실시는 주말의 여가활용을 높이며 이러한 여가산업에서는 특

히 여성의 진출이 기대된다(문유경, 2004). 주말 근로와 단시간 취

업에서 여성의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탄력적 노동시간

제의 도입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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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다면 여성노동자의 단

순증가보다는 이를 노동조건의 상승과 병행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직종별 분단의 완화, 육아 및 가사의 지원, 비정규

직에 대한 차별의 철폐 및 고용평등의 실현 등이 그것이다. 

세 번째는 삶의 질 및 직업훈련의 제고에 미치는 효과이다. 우리나

라가 세계 최장의 시간을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노동시간 단축의 여지가 그만큼 크

며 나아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002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실질근로시간은

2 , 4 1 0시간으로 OECD 회원국가 중 유일하게 2 , 0 0 0시간 이상을 기

록하고 있다. 

8 4

<표 Ⅴ- 1 > 노동시간의 국제비교

단위 : 시간/연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1 9 8 3 1 9 9 0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벨기에 1 , 5 4 9 1 , 5 5 8 1 , 4 9 0 1 , 4 5 1 1 , 4 3 9 1 , 4 5 6 1 , 4 6 3

캐나다 1 , 7 6 2 1 , 7 7 1 1 , 7 8 9 1 , 7 9 7 1 , 8 0 0 1 , 7 8 1 1 , 7 7 4

프랑스 1 , 5 7 0 1 , 5 4 3 1 , 5 0 1 1 , 4 9 9 1 , 4 9 1 1 , 4 7 1 1 , 4 5 3

독 일 ─ ─ 1 , 4 0 8 1 , 3 9 7 1 , 3 8 1 1 , 3 6 9 1 , 3 6 1

일 본 2 , 0 9 8 2 , 0 5 2 1 , 8 7 9 1 , 8 4 2 1 , 8 5 9 1 , 8 4 8 1 , 8 3 7

한 국 2 , 7 3 4 2 , 5 1 4 2 , 3 9 0 2 , 4 9 7 2 , 4 7 4 2 , 4 4 7 2 , 4 10

네덜란드 1 , 5 3 0 1 , 4 3 3 1 , 3 4 0 1 , 3 4 3 1 , 3 3 1 1 , 3 3 0 ─

영 국 1 , 6 5 2 1 , 7 0 4 1 , 7 0 3 1 , 6 9 5 1 , 6 8 4 1 , 6 8 6 1 , 6 8 3

미 국 1 , 8 0 9 1 , 8 1 9 1 , 8 3 3 1 , 8 2 9 1 , 8 1 7 1 , 8 0 5 1 , 8 0 2



장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주요한 폐해의 하나는 그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와 산업재해를 늘린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손실

일수를 노사분규로 인한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2 0 0 0년의 경우 전자

는 4 , 4 0 0만일로서 노사분규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1 9 0만일의 2 0배를

넘고 있다. 나아가 노동시간의 단축은 양적 노동에서 질적인 노동으

로(직업훈련), 기업에 대한 헌신성의 증가로, 나아가 생산성의 향상

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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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 2 > 산업재해와 노사분규로인한 손실비교

단위 : 억원, 천일

자료 : 윤조덕( 2 0 0 3 ) .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

손실액 노동손실일수 생산차질액 노동손실일수

1 9 9 0 26,968 43,588 14,837 4,487 

1 9 9 1 35,078 46,245 12,317 3,271 

1 9 9 2 46,578 50,574 19,586 1,528 

1 9 9 3 43,627 46,835 20,872 1,308 

1 9 9 4 49,928 52,676 15,026 1,434 

1 9 9 5 56,679 55,332 10,757 393 

1 9 9 6 67,767 44,082 17,983 893 

1 9 9 7 77,802 4 6 , 6 3 4 29,929 445 

1 9 9 8 72,553 4 1 , 5 1 1 16,363 1,452 

1 9 9 9 63,711 3 9 , 3 9 8 18,908 1,366 

2 0 0 0 72,813 4 4 , 0 9 0 16,357 1,894 



2) 노동시간 단축에서 노조의 역할

노동시간의 결정요인은 크게 경제적 요인, 제도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요인으로서 경제의 성장은 노동

공급측면에서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통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온다. 즉 임금의 상승은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여가에 대한

수요를 늘려 노동의 공급을 줄인다.2 4 )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을 촉진한 핵심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힘이었다고 주

장된다(Kaufman and Hotchkiss, 2003).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

이란 짧은 노동시간으로 그와 가족의 생계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거나 저임금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저

임금분야에서는 오히려 노동시간의 증대를 가져온다. 소득의 감소를

노동시간의 증대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Bosch, 1999 :

138). 그리하여 보쉬는“소득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노동시장의 규

제완화정책은 노동재분배 전략과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노동력의 장시간 투입을 통한 임금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만

든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인 요인으로서

장시간 노동문화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김승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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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른 한편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상대적인 가격을 높임으로써 값비싼 여가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노동공급을 늘리는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도 낳는다. 일반

적으로 임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정(正)의 대체효과와 부(負)의 소득효과의 크기

는 임금의 절대수준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임금인상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나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임금인상

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것이다(후방굴절형 노동공급곡선) .



노동의 수요측면에서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초과근로의 증대를

선호하는 경향을 갖는다. 고용에 따른 비용지출이나 이에 따른 기업

의 교육훈련비 투자지출,  또는 해고에 따른 비용이 큰 경우 이러한

현상은 강화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작용함으로써 노동은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준고정적인 생산요소(quasi-fixed factor)로 나타나

기 때문이다( Wa l t e r, 1962). 만일 사회보장비용이 인원수를 기준으

로(per capita) 책정될 경우 장시간 노동에 대한 기업의 선호는 더

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힘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예

를 들어 보쉬( B o s c h , 1 9 9 9: 1 3 5 )는“의심할 나위없이 (유럽에서)

지난 1 0 0년간 노동시간의 단축은 주로 입법적인 변화와 단체협약의

결과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실업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단기적인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노동시간의 단축을 자발

적으로 실현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힘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정부의 입법과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다. 예를 들어 프

랑스의 경우 입법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적인 수단이었다면

독일(특히 금속노조)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그리고 네덜란드 등에

서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간의 제도적 단축은 1 9 8 9년 법정노동시간

이 네 시간 단축된 데 이어 2 0 0 3년 주 4 0시간 근무제의 실시로 이어

졌다. 그러나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 곧바로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초과근로의 증대로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변형근로시간제의 확대나 유급휴가·휴일의 축소 및 현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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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지 등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상쇄시키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조합의 소극적인 자세도 실노동시

간의 단축을 어렵게 만든다.  단체협약을 통한 초과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 노사간 주요 이슈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법정노동시간 단축

의 효과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노동조합은 노동강도의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간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임금의 보전이

나 생애임금의 안정성이 모자랄 뿐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부족으로

인하여 그것이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축소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이 실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단축의지를 끌어내

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근로조건의 악화를 방지하되 초과근로의 사

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의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

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가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 입법적

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초과노동시간의 제한뿐 아니라 유급 휴가·휴일의 확대 및

사용촉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은 집단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단체협약이나 규정에 의해 제한

되어야지 개인들이 노동시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져서는 실효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최근 노사간의 단체교섭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임금인상과 더불어

고용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점에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

대되는 가운데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가 갖추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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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이 미비하고 이중노동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고용의 보장이 최우선적인 과제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시간의 단축은 전국차원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도 있

으나 기업차원에서 일괄합의(package deal)의 한 형태로 추진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조합은 기능적 유연성과 더불어 임금인상의 자제 및 연대임금정

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Ⅴ-1> 참조). 이는 아직까지 기업

별 교섭체제가 일반적인 한국의 교섭구조에서 기업차원에서의 유연

안정성을 추구해나가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하여 최근 공공부문의 고용증대가 쉽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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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1 > 기업 차원에서 일괄합의(예)



민간부문의 고용흡수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사회적 일자리’2 5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특히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

대와 사회적인 서비스의 보급이라는 측면을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배

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

는 새로운 고용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

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자발적인 조직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를 배경으로 한 시민사회의 재발견과 사회적 연대의 강화, 그리고 복

지국가의 재편을 의미한다( D e f o u r n y, 2001:1 ) .

한국에서는 1 9 9 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업대책 및 국민기초생

활보장제도하에서 실행된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사회적 일

자리 개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실업대책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서 보듯 단기적인 소득보조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

였다. 2001년 이래 업그레이드형의 자활근로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 0 0 3년부터는 민간 비영리 단체가 고용주체가 되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지원 또는 민간지원이 결합되는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주요 분야는 노동, 복지, 환경, 문화, 교육영역

으로 2 0 0 3년에는 2 0 0 0명( 7 3억원), 그리고 2 0 0 4년 6월 현재에는

3 , 2 8 1명( 1 8 7억원)이 참여하고 있다(노동부, 2004).

9 0

25) 사회적 일자리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부문( s o c i a l

economy sector), 제3부문(third sector), 제3시스템(third system), 비영리부

문(non-profit sector)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사회경제부문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영리부문이라는 개념이 쓰이는데 이들의 개념적 차이 및 한

계에 대해서는 Defourny(2001 : 8-12)를 참조할 수 있다. 특히 비영리부문이라

는 개념은 그들의 회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이윤의 재분배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서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배제하는 한계를 가진다.



서구에서 사회경제부문(social economy sector)의 활성화는

1 9 7 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흐

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서구에서 사회경제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지국가의 재편 및 가족구조의 변화와

연계된다. 1970년대 이래 유럽 복지국가의 위기(the crisis of

European welfare state)의 도래로 사회경제부문이 지닌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과 일자리 창출능력 ─ 특히 장기실업자

에 대한 ─ 이 새롭게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가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이전에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제공되었던 서비스(예:보육, 노인 및 장애자 간병, 가사 등)가

점차 외부화되었다는 사실도 새로운 사회경제부문의 활성화에 기여

하였다.

최근 들어 서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적인 활동( m a r k e t

i n t e g r a t i o n )이 강조되면서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

의 동학에 적극적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차원에서 고용의 창출(work integration)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통한 시장통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Borzaga et al., 2003).2 6 )‘사회적 목적을 지

닌 기업’(firms with social aims), 즉 사회적 기업( s o c i 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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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한국에서 사회경제부문에 대한 논의와 정책은 아직도 초보수준에 지나지 못하고 있

다. 특히 사회경제부문이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복지국가의 해체에 따라 나타난‘신

자유주의의 질서의 대리인’으로서 국가복지의 축소 내지 미비를 합리화시켜 준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장원홍 참조) .



e n t e r p r i s e )은 협동조합적인 요소와 비영리조직의 요소를 결합한

성격을 지닌다. 이는 한편으로 이윤의 창출보다는 회원 또는 공동체

에 봉사하는 목적을 지니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한다. 정부

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면세 포함)이나 기부금, 그리고 자원

봉사 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과는 달리

9 2

<표 Ⅴ- 3 > EU 국가에서의 제3부문 고용비중( 1 9 9 5 ~ 9 7 )

자료 : The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of the third system, C I R I E C ,

2000. 한국노동연구원( 2 0 0 3 )에서 재인용.

주 : * FTE: full- time equivalent jobs.

전일제로 계산한

직무(FTE) 

F T E가 민간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 )

F T E가 유급 시민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율( % )

오스트리아 2 3 3 , 6 6 2 6 . 9 1 8 . 0 8

벨기에 2 0 6 , 1 2 7 5 . 8 5 7 . 1 3

덴마크 2 8 9 , 4 8 2 1 2 . 5 6 1 3 . 8 5

핀란드 1 3 8 , 5 8 0 6 . 9 2 8 . 1 8

프랑스 1 , 2 1 4 , 8 2 7 5 . 9 3 6 . 8 1

독 일 1 , 8 6 0 , 8 6 1 5 . 7 7 6 . 4 6

그리스 6 8 , 7 7 0 1 . 8 1 3 . 3 1

아일랜드 1 5 1 , 6 8 2 1 2 . 5 7 1 5 . 8 9

이탈리아 1 , 1 4 6 , 9 6 8 5 . 8 8 8 . 2 3

룩셈부르크 6 , 7 4 0 4 . 1 6 4 . 6

네덜란드 7 6 9 , 0 0 0 1 4 . 6 9 1 6 . 6 4

포르투갈 1 1 0 , 6 8 4 2 . 5 1 3 . 5

스페인 8 7 8 , 4 0 8 7 . 4 5 9 . 9 7

스웨덴 1 8 0 , 7 9 3 5 . 1 5 5 . 8 3

영 국 1 , 6 2 2 , 9 6 2 7 . 3 2 8 . 4 2

EU 계( 1 5 ) 8 , 8 7 9 , 5 4 6 6 . 5 7 7 . 9 2



협동조합적인 성격, 즉 수익의 일정부분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기

능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양한 자원동원 방식은 사회적 기업

이 민간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원천이 되기도 한

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갖는 문제점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점

이다. 즉 사회경제부문이 사회적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공제

조합(mutual societies), 비영리 협회(associations), 자선단체

(charities), 기금(foundations) 등을 포괄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이 재원을 부담하는 일자리”(한국노

동연구원, 2003)로 그 대상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사

회적 일자리의 광범위한 성격이나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초 자료의 부족은 정책수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일자리의 창출에서‘양호성’( d e c e n c y )의 개념이 빠져있

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수준, 고용의 장기성과 안정성, 기능의 개발

등의 측면과 관련된다. 가령 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일인당 비용

은 월 5 8 ~ 6 5만원으로 책정되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9 ~ 1 0개월 단위로 책정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비록 사회적 일자리가 확산되더라도 그 결과는 자칫 저소

득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잉여

적 노동시장의 성격, 즉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성격을 부분적

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2 7 )(성한표, 2004).

Ⅴ. 일자리 만들기 9 3



셋째는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범위가 제한적이다. 저소득층 간병이

나 집수리, 청소, 음식물·폐자원의 활용 등은 대표적이다. 방과후 공

부방 운영이나 생태보전을 위한 에코가이드, 국악이나 연극·영화 전

공자의 학교방문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필수적인 서비스의 개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을‘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Borzaga et al., 2003) 개념

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재정의존의 축

소와 기업적 요소의 도입,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고용구조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협동조합 형태의 폭넓은 도입

은 사회적 기업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농업협동

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이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외

에도 생산자 협동조합, 노동자 협동조합, 사회적(social) 협동조합,

가사(home care) 협동조합, 장애인을 위한 교육협동조합 등 다양하

고 새로운 형태가 포함된다.2 8 ) 특히 핀란드의 마을 협동조합( v i l l a g e

c o o p e r a t i v e s )이나 영국의 사업공동체(business communities)는

사회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공헌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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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러나 다른 한편‘사회적 일자리’또는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노동시

장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특별한 목

표그룹(target groups)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과정으로서

‘과도기적인 노동시장’(transitional labour market)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즉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이나 직업경험을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과 결합

시키는 것이다. 

28)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지

원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법률을 통한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Borzaga and Defourny, 2001b 참조) .



목적으로 한다(Borzaga and Defaurny, 2003b:352). 사회적기업

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최근 수익형 자활사업의 확대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및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오늘날 공식경제가 국

가의 사회적 생활로부터 퇴각하고 정부가 최후의 보호자라는 전통적

인 역할로부터 후퇴하는 가운데 이러한 진공상태를 메우고 나타나는

비정부기구( N G O )의 역할에 대한 평가이다. 이른바 제3부문으로 불

리는 이 영역은 취약자들의 고용창출과 기초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

뿐 아니라 시민들의 참가적 민주주의에 대한 실습현장으로서의 의미

를 지니기도 한다( R i f k i n , 1 9 9 4: 3 6 0 ) .2 9 ) 이 경우 시민의 공동체 서

비스라는 자원봉사에 대해 개인소득세의 감면형식으로 지급되는‘그

림자 임금’이나 사회적 임금의 지급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다(Beck, 1999 참조). 

마지막으로 정부측 추진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제3부문 또

는 사회적 기업은 공공부문에 종속되거나 그 하위 부문이 아니다. 독

립적인 경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이야말로 제3부문을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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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민주주의적 정신의 고취능력에 대해 제3부문이 갖는 중요성을 리프킨( R i f k i n :

3 6 0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유럽의 정치적 미래는 제3부문이 어떻게 네오파시스

트 정서의 물결을 방어해내고 참가적 민주주의의 강력한 대중적 토대를 건설하는

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만일 제3부문이 기술대체와 장기에 걸친 구조적 실업

이라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들 나라는 파시즘의 감정적 호소의

희생물이 되고 또 다시 암흑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인 것이다( D e f o u r n y, 2001: 6). 그러나

제3부문은 준공공적인(quasi-public)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

써 자원의 재분배에 참여하며 이러한 자원의 상당부분이 공공재정에

서 충당된다는 점에서 정부측 파트너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측 추

진주체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을 담당하는 노동부와 사회서비스를 담

당하는 보건복지부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산

림청 등이 소관부처로 참여하고 있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예

산처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l o c a l l y - b a s e d )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소관부처의 존재는 업무의 중복

에 따른 조정의 필요성을 낳는다. 

추진주체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 특히 사회적 기업의 형성

과 관련하여 ─ 일자리 창출이 정부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

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노사정위

원회에서 기존의 참여주체, 특히 노동조합이 실업자의 문제를 대변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낳는다. 즉 ①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과 실

업자의 배제, ② 이른바 이중노동시장의 상층부분에 안주하고 있는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성격, ③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에서 갖는 노사

의 역할상의 한계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성한표, 2004). 따라서 노

사정위원회에서 실업자들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정

위원회의 개편논의에서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 지속적

으로 주장한 내용의 하나는 일자리 만들기가 단순히 일자리 개수의

9 6



확대로 이어져서는 의도한 고용의 창출이나 실업의 해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이 노동시장에서 실현되

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완화가 자리하여야 한

다는 점이다. 앞에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격차해소를 위한 모형으로

서 유연안정성 모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유연안정

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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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연안정화 모델의 실현전략

유연안정화 모델(flexicurity model)의 실현전략으로서 이 글에

서는 ①노동시장의 유연화, ②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③비

정규직의 보호, ④사회적 합의의 달성 및 노조의 참여기반 조성, 그

리고 ⑤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제안한다. 이러한 과제는 상호 독립적

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개별전략은 종합

적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상호연관관계를 검토하면서 중복과 충돌

을 방지하고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1.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의 불안을 부추기고 소득격차를 확대하

며 나아가 상대적 빈곤층을 낳아 사회해체를 촉진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

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일정부분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세

계화를 외면할 수 없듯이 그것이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쟁의 심화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급속한 기술혁신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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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사실이나 서비스산업의 출현 등으로 고용형

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눈을 감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유연화는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을 창출하며 고용의 확대에 기여하기도

한다(최경수, 2001). 특히 내부노동시장이 존재할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내부자의 임금수준을 높이는 대신 전반적인 취업률을 낮추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Lindbeck et al., 2001). 또한 이는 기업

으로 하여금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게 만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진

입을 막아 비정규직의 고용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

조정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고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다. 유럽에서 보듯 특히 단시간 근로(part-time job)는 주요한 고용

증가원이 되고 있다(OECD 2003:49 참조). 그런데 이 경우 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단시간 노동을 선택하고 있다는 특징

을 지닌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2 0 0 2년 현재 시간제 취업은 7 . 6 %로

매우 낮은 수준(여성은 1 0 . 6 % )일 뿐 아니라 비자발적 단시간 취업

의 비중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형태가 전

일제 위주이고 시간제와 전일제의 근로조건의 격차가 큰 편이기 때

문이라고 분석된다(문유경, 2004 : 21). 따라서 단시간 근로를 활성

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물론 일자리의 창출로 연결시키기 위해

서는‘보호를 전제로 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비례보호

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발적인 단시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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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를 제한하여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초과근로에 대한 거부권 및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나아가

필요시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1 9 9 6년 유연안정성법( F l e x i c u r i t y

l a w )을 제정하여 단시간 근로에 대한 차별을 없앴으며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 단시간 노동에 대한 지침을 정하여 단시간 노동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2 0 0 3년 현재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 1 . 1 %로 남성은 7 4 . 7 %인

데 비해 여성은 4 8 . 3 %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 O E C D

1 0 0

<표 Ⅵ- 1 > 단시간 노동자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

단위 : %

자료 : OECD, 2003. OECD Employment Outlook.

1 9 9 0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계 남 여 여성비율

프랑스 12.2 14.6 14.2 13.8 13.7 5.2 24.1 79.5 

독 일 13.4 17.1 17.6 18.3 18.8 5.5 35.3 83.7 

아일랜드 10.0 17.9 18.1 17.9 18.1 7.2 33.2 77.0 

이탈리아 8.9 1.8 12.2 12.2 1.9 4.9 23.5 74.4 

일 본 19.2 24.1 22.6 24.9 25.1 14.0 41.2 67.0 

한 국 4.5 7.7 7.0 7.3 7.6 5.4 10.6 58.3 

네덜란드 28.2 30.4 32.1 33.0 33.9 14.7 58.8 75.4 

스웨덴 14.5 14.5 14.0 13.9 13.8 7.5 20.6 71.8 

영 국 20.1 22.9 23.0 22.7 23.0 8.9 40.1 78.8 

미 국 13.8 13.3 12.9 13.1 13.4 8.3 18.8 68.2 

E U 13.3 16.1 16.2 16.2 16.4 6.1 30.0 78.8 

O E C D 1.1 12.3 12.3 12.2 14.7 7.2 18.8 72.3 



평균인 5 9 . 6 %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M자형 고용구

조(경력단절현상)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기혼여성이 출산 및

자녀양육과 같이 일시적인 가사부담의 증가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

터 빠져나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정적인 노동

력 공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단시간 노동시장을 통한 기혼여성의

활용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황수경, 2004:195). 

셋째, 유연화는 그 내용이 선택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장기적으

로는 전반적인 유연화를 지향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량적 안정성

을 보장하되 기능적 유연성 및 임금·노동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노

사간 맞교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고용의 보장은 해고의 사회

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뿐 아니라 그것이 임금인상억제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함으로써 노사안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보장 없이 기능적 유연성의 제고(인적 자본의 향상) 역시 쉽지

않다. 왜냐하면 수량적 유연성이 높을 경우 기업은 인적자원의 개발

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며 노동자 역시 기업특수적인 훈련을 수행

할 유인이나 조직에 대한 헌신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은 변화를 거부하기가 훨씬 쉽다. 역

으로 고용보장은 기업내에서 기능적 유연성과 훈련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그리고 임금인상 자제(wage moderation)에 대해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Lodovici, 2000:30). 다시 말해 고용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R e g i n i ,

2000). 

넷째, 비록 (수량적인) 유연화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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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적극적인 노

동시장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의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금수준의 일정한 보장과 고용가능성의 제고가 전제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적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유연화를 우선할

경우 무엇보다도 사회적 저항이 뒤따를 것이다. 특히 대기업 노동시

장을 겨냥한 유연화는 설사 입법이 어렵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강

력한 노조의 존재로 인해 커다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개별적인 변수

로서 유연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유연안정성이라는 구도내에서 특

히 비정규직의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배경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연화의 도입방식으로는 강제에 의한 도입( t h e

adoption through force)보다는 합의에 의한 도입( c o n s e n s u s -

based introduction)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고용과 해고’에 바탕

을 둔 고용관계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을 낳는 반면 고용안정의

보장은 노사안정은 물론‘X 효율’( X - e f f i c i e n c y )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작업장에서 노조를 통한 집단적인 목소리(collective voice)

의 부재는 노동자들을 소외시킨다. 노동조합이 유연화나 신기술의

도입에 항상 적대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튼 등( E a t o n

and Voos, 1992)은 미국 및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합의에 의한

유연화의 도입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성공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

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의 노

동조합들은 고용안정을 대가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사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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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도 하였다. 유연화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수사적

구호나 이데올로기적 물신(ideological fetish : Hyman, 1988)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과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여야 함을 보

여주고 있는 셈이다.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추진

두 번째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active labour market policy)이란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생계

보장에 중점을 두는 수동적 노동시장정책(예:실업보험 등의 소득보

장 프로그램)과는 달리 실업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돕는 다양

한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①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일치를 줄이고 직업탐색을 높

이는 수단(공공고용서비스 등), ②직업탐색자들의 기능을 향상시키

는 수단(직업훈련 등), 그리고 ③직접적으로 특정집단의 고용기회를

보조하는 수단(청소년 및 장애인 대책, 고용보조금 및 사회적 일자리

의 창출)이 그것이다(Robinson, 2000).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MF 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늘어난 실업과

빈곤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신

자유주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서 생산적 복지제도와 그 근간으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본격화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예산지

출의 비중증가로 나타났다. 1997년 G D P의 0 . 11 %에 불과하였던 노

동시장 정책 지출비중은 1 9 9 8년의 0 . 6 4 %를 넘어 1 9 9 9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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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8 8 %까지 증대하였다. 그러나 이후 감소로 돌아서 2 0 0 2년에는

0 . 4 2 %로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한국은 수동적 노동시장 정책에 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이는 서구 유럽 각국과는 달리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부조제도가 미비하다는 사실을 의미한

다( <그림 Ⅵ-1> 참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도 그 내용에서는 OECD 국가의 대부분이 교육훈련에 치중하

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공근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의존하여

오기도 하였다.

적극적인 교육훈련정책은 실업자의 고용가능성( e m p l o y a b i l i t y )

을 높일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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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 1 > GDP 대비 노동시장정책 예산의 국제비교( 2 0 0 2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이와 더불어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은 국가가‘마지막 의존자로서의

고용주’(state as employer of the last resort)이자‘사회적인

안전밸브’(social safety valve)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최초로 추구한 스웨덴이나 최근

의 덴마크에서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

영한다.3 0 ) 특히 분배 및 사회복지의 강조는 그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

하여 성장에 기여한다. 다만 최근 청년실업자에 대한 고용보조금의

지급확대에 대해서는“고용보조금에 대한 증대되는 의존은 고용을

촉진하는 효율적인 접근이 아닐 수 있다. 그러한 정책을 사용한 다른

O E C D국가에서는 하중손실과 대체비용(deadweight and

substitution cost)이 9 0 %에 이르기도 한다”는 O E C D ( 2 0 0 4: 7 8 )

의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청년층의 경우 9 2 . 1 %가

입사 이후 2년 이내에, 62.9%가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상황에서 고

용보조금의 지급은 기업의 고용비용을 대체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즉 청년취업지원제도는 보조적인 수단

일 뿐임에도 현재에는 그것이 청년실업대책의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

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주체를 점검하는 것도 필

요할 것이다. 먼저 노동부는 그 중심적인 과제로서 노사분규의 예방

이나 갈등 관리라기보다는 고용의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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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2 . 2 %로서 미국의 11.1%, 독일의 10.3%, 그리고 스웨덴의 1 8 . 4 %와 대비된

다(ILO, 2002.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과 전문인력의 동원을 위해서는 독립적

인 고용청의 신설이나 (가칭)고용안정본부 내지 고용안정공단의 설

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구는 산업인력공단내의 중앙

고용정보원과 고용안정센터를 포괄하면서 전체적인 고용정책을 총괄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3. 비정규직의 보호

오늘날 비정규직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은

‘성장’이라는 명제 앞에서 합리화되어 왔던 그들의 삶이‘사회통합’

의 아킬레스건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사갈등의 주요한 뇌

관으로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오랜 시간을 일하면서도 낮은 임금

과 나쁜 노동조건에 시달린다면 이는 한 마디로 불평등하며 불합리

할 뿐 아니라 불공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이들을 잇는 에스컬레이터조차 멈춰버

렸다면 남는 것은 대물림되는 가난밖에 없을 터이다. 그런 만큼 비정

규직의 보호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온 게 저간의 사정이기

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정치한 논리의 개발이 아니라 각 주

체들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는 요소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괜찮은’일자리로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노동이동시 발

생할 수 있는 소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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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시장의 반란 ─ 고용의 축소 ─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

다. 이러한 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의 정책은 그것이 현실

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최고의 보호수준( c e i l i n g )으로 나타나더라

도 최저수준( f l o o r )의 보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최

저기준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노동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노사의 몫에

해당된다. 

(1) 정부가 앞장서야 할 비정규직 보호

“노동력 제공자들의 저가경쟁에 하한선을 설정하는 메커니즘이 결

여된다면, 위험스러울 정도로 빈곤이 심해지는 과정이 발생할 것이

다”. 울리히 벡(Beck, 1999:1 6 1 )의 주장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

호는 정부에 의한 법제도적 장치에 의한 사회적 보호와 더불어 노동

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주체적인 자조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핵심적

인 수단이다. 먼저 정부에 의한 정책적 보호로서 가운데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점은 법률의 제·개정작업이다. 2년여에 걸친 노

사정위원회의 논의가 합의가 되지 못한 채 노동부로 이관되고 정부

는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서 먼저 지적할 사항은 비록 법제도적 보호가 주조를 띤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제도적 영역으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비정규직 보호의 방향을‘남용규제와 차별완화’로 잡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비정규직 보호의 방향은 기능적 유연성의 제고

와 수량적 유연성의 규제에 맞춰져야 한다. 예를 들어 파견노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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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철폐는 오히려 파견노동자의 양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비록 노사정위원회에서 2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견허용 업

종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

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공익위원안’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려는

노력 역시 간과할 수 없다.3 1 ) 이는 향후 사회적 대화의 성사를 위해서

도 긴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보

호정책’속에 법제도적 측면이 놓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 속에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보호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법

제도적 측면 외에도 최저임금제의 개선(정진호 외, 2003 ; 주진우

2003 참고)과 사회적 보호의 적용범위 확대(김연명·윤정향, 2003

참고)가 있으며 나아가 공공부문 조달제도의 개선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만이 아닌 노동조합의 주체적인 노력 역시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지

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은 복수노조 금지법안에 의해

독자적인 노조설립이 제한되고 있는가 하면 파견노동자의 경우 사용

사업주와의 교섭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기

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법제도적 보호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또 하나

의 부분은 이른바‘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리는‘노동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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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견허용업종과 관련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은 다음과 같다 : “노사가 참여하

는 별도기구를 통해 파견허용업종을 선정한다.”



이들은 법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주와 특정 노무

의 제공을 약속할 뿐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

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일반적인 자영업주

와는 달리 특정 사업주에 대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업조직

을 갖지 않은 채 사업주에 경제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적

종속성은 계약상 교섭력의 차이를 가져와 그 계약의 효과는 이들에

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바로 이러한 이중적 성격에서 출발한

다. 한편으로는 이들에 대해 사법상의 계약적 지위(자영사업자)를 보

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법상의 보호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

하여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것이다. ‘유사 근로자’개념의 도

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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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2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률

단위 : %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2 0 0 4 . 9 )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일용직
일시

대체

용역

노동

파견

노동
재택

독립

도급

도급

소속
소계

국민연금 67.4 79.4 11.1 69.0 14.5 19.5 67.3 84.7 16.5 4.4 83.4 29.7 

건강보험 72.2 85.2 11.7 72.2 15.4 15.4 78.0 85.0 18.0 5.2 84.8 31.6 

고용보험 74.2 86.6 19.1 74.2 22.9 24.4 73.1 84.9 17.9 4.6 83.2 35.3 

산재보험 76.3 86.9 28.3 76.4 36.8 34.5 84.3 85.3 16.9 6.5 89.1 43.1 



기존 노동법제의 적용여부이다.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의 적용여부이다. 동 법에서 근로자의 개념

은“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

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유사근로자에 대해 적용하

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경우

단체행동권은 단체협약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인정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순수한’노동자의

보호를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니만큼 그 적용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김형배·박지순, 2004 참고) .

(2)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된다. 인건비 절감과 수량적 유연성을 목적으로 한 사용자들의

시장지배적인(market-driven) 인력관리정책,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해온 정부의 노동/경제정책, 그리고 사용자의 비정규인력 활용

을 저지·제한할 수 있는 노조의 규제력 약화가 그것이다(김유선,

2 0 0 3;이병훈, 2004). 따라서 비정규직의‘남용방지와 차별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조치 못지않게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자조

(collective self-aid)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노동조합이 이 부분에서 규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직률

의 제고와 함께 기업별 노동조합 체계의 개편이 관건이다. 먼저

2 0 0 3년말 현재 정규직이 2 2 . 6 %의 조직률을 보이는 데 반해 비정규

노동자의 그것은 2 . 4 %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비정규직의 9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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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조가 없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경우

조차 비정규직의 5 5 . 2 %는 아예 노조 가입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3).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극빈 노

동자가 있는 사업장에는 노조가 없거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

은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여러 해 동안 노조는 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라는 토인비( To y n b e e ,

2 0 0 3 )의 지적은 비단 영국의 노동조합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상층에 위치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양극화를 심화시켜 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제도적 개선은 차치하

더라도 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에 대해 노동조합의 문호를 개방

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에 속한다. 이와 함께 신규로 비정규직을 조

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윤진호, 2001 참고) .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이다. 노동조합들이 지난 수 년 동

안 비정규직 고용의 급증추세를 경계하며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조

합의 이러한 노력은 사용자의 반발과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에도 영

향을 받았지만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로 인해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기업별 체계에서 노동조합은 그 자체의 생리에 따라 조직

화된 정규직 조합원의 권익대변에 치중하는 한편 미조직 비정규 노

동자들의 보호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조합의 교섭형태를 산업별로 이행하는 것은 중

요한 방안일 수 있다. 산업별 교섭체제가 가져오는 장단점에 대한 평

가는 다양하고 또한 논쟁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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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일치하는 대목은 그것이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인

다는 점이다. 즉 산업별 노조의 결성 및 산업별 교섭을 촉진함으로써

‘연대적 임금정책의 내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산업별 조직화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무

엇보다도 산업별 임금의 형성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와 이에 기초한

임금격차와 대립되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의 기

업별 분절을 특징으로 한다면 이는 산업별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다. 예를 들어 신원철( 2 0 0 1:3 - 4 )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기업내부노동시장은 기업조직 내 노동자들 상호간의 관계 및 다른 산업 혹은 기업

의 노동자들과의 관계, 즉 연대 혹은 분열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기업

내부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경쟁적 유형의 기업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 노동자들은 단결해서 고용주에 대항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

기업규모별로 근로조건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내부노동시장 관행이 형

성되어 있으면 기업단위를 뛰어넘어서 노동자들이 단결해 나가기가 곤란하다. 즉

업종별 및 산업별 교섭이나 산업별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형태를 추구해 나가기가

곤란해진다.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의 역할에 주목하

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접근법은 아니다. 산업별 교섭의 경우 사회적

저임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한다. 법제도적인 접근

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적인 최저수준이라는 점에서 나머지의 몫은 노사로 전가된다.

이 경우 산별교섭은 노사자율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기까지하다. 올해 보건의료노조나 금속산업노

조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교섭안건으로 삼은 것이라든가 산업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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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의 설정,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의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임금격차의 해소에서 노동조합

의 역할을 말해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노조의 역할로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정부에 대해 비정규

직 보호조치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스스로도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

규직의 보호에 나서는 일이다. 정부가 나몰라라 팽개친 비정규직의

문제를 이제 와서 정규직에게 탓을 돌린다는 건 번지수를 잘못 짚은

대응이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고용의 안전판으

로, 상대적인 고임금의 희생양으로 삼아왔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기업별 노조조직과 경제적 실리주의가 지배하는 노사관

계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들어설 자리는 애시당초 없었던 것이다. 

4. 사회적 합의의 달성 및 노조의 참여기반 조성

(1) 노동조합의 참여

IMF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는

그 과정에서 노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

을 배제시켜 버렸다는 점이다. 비록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켜 사회

적 합의를 추구하였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는‘신자유

주의의 유도관’에 지나지 못하였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

회에 불참함으로써 노사정위원회는 절름발이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

다. 변화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

꿔 말해 노동조합을‘집단적인 기득권 지키기에나 몰두하여 노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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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나 일으키는, 그리하여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집단’으로 보고 있었다

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악명 높은 대립적 노사관계가 기업의 확신과 투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쳐 고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노동조합에 대

해서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였다.3 2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지

속적인 경제회복의 장애물의 하나인 듯이 보인다”는 것은

O E C D ( 2 0 0 4: 1 2 )의 진단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개혁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사

실상 이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를

설계하는 데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2004:3 )의 진단이다.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노동조합은 이른바‘초대받지 않은 손님’으

로서 주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비정규직의 증대와 조직률의 감소, 정

치사회적 영향력의 약화, 그리고 교섭구조의 분권화는 그 대표적인

현상들이지만 눈에 띄지 않는 주요한 변화의 하나는‘동질적인 이해

라는 가정에 기반한 동원( m o b i l i z a t i o n )의 문화’가 퇴조하였다는 점

이다. 조합원은 노동자로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뿐 아니라(사무직/

생산직, 여성/남성, 정규직/비정규직 등) 동시에 개인으로서 시민이

자 소비자로 나타난다. 이는 노동조합이 낮은 조직률과 더불어 노동

조합이 더 이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조직이 아닐 뿐더러 노

1 1 4

32) 실제로 한국의 노사분규에서 파업성향(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일수(일) /임금노동자

(천인) )은 2 0 0 0 ~ 2 0 0 2년간 1 1 1에 이르고 있다(한국은행, 2004).



동조합의 힘만으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다고“세계화가 노동자의 모든 저항을 밀봉

하는 보자기는 아니다. 세계화는 국제자본을 위한 중요한 무기일 수

있는 동시에 노동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Munck, 1999 :

47).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여성, 생태, 환경, 인권과 같은 이른바

‘새로운 사회운동’과 함께하며 공장문을 넘어 협소한 경제주의와 단

절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노동조합 담론은‘더 많은 것’을 위한 전

통적 요구를 넘어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다가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

라도 사회적 연대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M u n c k:3 9 ) .

노동조합은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촉진시켜온 제일의 동력이었

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시켜 내

고 복지국가의 확대를 촉진하는 주요한 대변세력중의 하나이다

( M u n c k: 45). 따라서 정부가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한다면 노동조

합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

부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

체적으로 가령 세계화의 과정에서 노조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로서

는 ① 비정규직의 조직화 및 단체협약을 통한 자조적인 보호노력의

강화, ② 산별교섭구조로의 이행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완화

및 연대임금정책의 추진, ③노동시장의 유연성 수용, ④노동시간 단

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⑤사회안전망의 확충, 그리고 ⑥사회적 합

의기구의 정착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스스

로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통해 자조노력을 펼 수 있는 단위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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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관련하여 그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노동기본권

의 보장 역시 놓칠 수 없는 대목에 속한다.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를 기다

리고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몇 차례 시한을 넘기

면서도 합의의 진척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노사간 의견의 대립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I L O의 핵심적인 노

동기준의 비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적인 노동기준의 적용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에 이

르기까지 지속적인 약속사항이었는 데다 I L O의 핵심노동기준은 세

계 대부분의 나라가 동의한, “세계화에 직면한 최소공약수”( R u i z ,

et al., 2003)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보편적

인 기준이라는 점에서 이의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의 대립도 일정 정

도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 L O의 핵심노동기준(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 o r k )은 1 9 9 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1 9 9 8년 총회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

규약은 ①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제87, 98호) ,

②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폐지(제2 7조, 105조), ③아동노동의 효과

적인 폐지(제138, 182조), 그리고 ④고용 및 직업 관련 각종 차별의

폐지(제1 0 0조, 111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조용만 외, 2002). 

ILO 193개 회원국 중 1 0 3개국이 8개 규약 모두를 비준한 데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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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표 Ⅵ- 3 >에서 보듯 4개 규약을 비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1 6 0개국 이상이 결사의 자유 관련 규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직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구조적 제약의 철폐와 관련하여 한국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드러낸다

할 것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원칙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조항은 ①공무원의 단결권 금지, ②기업단위 복수노조의 금

지, ③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④필수공익사업의 범위, ⑤제3자

지원신고 및 처벌규정, 그리고 ⑥ 해고(실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및 조합임원 자격제한 규정 등이다(조용만 외, 2002). 한국은 2 0 0 4

년 현재 ILO 185개 규약 중 현재까지 2 0개를 비준하여 전체적인 비

준 측면에서도 OECD 국가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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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 3 > 국제노동기구( I L O )의 기본규약 및 우리나라의 비준현황

자료 :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 w w w . i l o . o r g ) ( 2 0 0 4년 7월) .

조 항 비준여부 총비준국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제8 7조 1 6 3

제9 8조 1 6 0

강제노동의 폐지
제2 9조 1 4 2

제1 0 5조 1 5 4

아동노동의 폐지
제1 3 8조 비준 1 6 1

제1 8 2조 비준 1 6 0

차별의 폐지
제1 0 0조 비준 1 3 4

제1 1 1조 비준 1 5 1

총1 9 3개국



(2) 사회적 합의의 달성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노사정위원회로 대표되는 사회적 합의기

구의 정상화는 노동정책의 핵심적인 화두의 하나였다. 최근에는 민

주노총까지 참여하여 노사정위원회의 구조개편을 논의하고 이를 정

상화시키기 위해‘노사정 지도자회의’가 한시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도 하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

조정기능과 노사관계 안정화 기능(사회적 파트너십의 형성), 나아가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등을 기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세계화의 시대에 사회적 합의가 갖는 기능은 이른바 황금시대

(golden age)의 사회적 합의주의(social corporatism)와는 다르

다. 먼저 세계화의 시대에 사회적 대화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이자 계

승자로 나타난다(Elgar et al., 1999). 이 경우 대안이라는 것은 맹

목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계승자라는 것

은 비록 선택적이나마 수용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선택적인 적

응(selective adaptation)을 통해‘규제된 세계화’( r e g u l a t e d

g l o b a l i z a t i o n )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세계화와 관련하여 또한 그것

은‘합의에 의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와는 궤를 달리한다. 이처럼 사회

적 대화는 세계화에 따른 이익갈등을 조율시킬 수 있는 대화마당을

제공함으로써 세계화의 연착륙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갖는다. 

두 번째로 세계화의 시대에 사회적 대화는 경쟁적 합의주의

(competitive corporatism)라 불릴 만큼 분배적 연대와 생산적 연

대를 결합시킨다( R h o d o s ) .3 3 ) 즉 경쟁적인 합의주의는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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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형평성, 성장과 분배, 그리고 경쟁력과 연대라는 상호 모순

되는 개념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섭된 사회적 협약(social pact)을

통해 잇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쟁적 합의주의는 특

정한 집단에 대해서만 독점적인 대표성을 부여하는‘사회적인 폐쇄’

(social closure)를 벗어나 정당 및 다양한 사회집단의 참여를 보장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섭의제는 확대된다.3 4 )

세 번째로 사회적 합의주의와는 달리 경쟁적 합의주의는 노사의

중앙집중성이라는 제도적 전제조건을 결여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즉 아일랜드나 이탈리아의 경우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듯 합의주의가

분권화된 노동조합체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B a c c a r o ,

2003). 그 결과 중앙합의에 대한 순응은 중앙집권적인 노조의 관료

주의적인 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내부에서의 토론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순응에 의해 달성된다.3 5 ) 뿐만 아니라 제도적 전제조건

이 갖춰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합의체제로부터의 이탈비용( e x i t

c o s t )이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 경우 합의기구의 성립 및

유지의 역할은 국가에 맡겨진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취약한 교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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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쟁적 합의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예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고 남부

모델로서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이다.

34) 이는 특히 아일랜드의 경제사회협의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N E S C )의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아일랜드 N E S C의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가 다

른 이익단체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의장 및 부의장 외에 농업부문, 사용자측, 노동

조합, 시민단체에서 각 5명씩이 참가하며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임명한 1 0명(정부

부처 5명, 독립적인 개인 5명)이 추가된다(박태주, 2003 참고) .

35) 바카로( B a c c a r o , 2 0 0 0 )는 이를 민주적 코포라티즘(democratic corporatism)이

라고 부른다. 한편, 합의의 결과를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규제능력에 의존한다(노중기, 2004).



결합제로서 또는 인센티브의 제공자 및 합의의 보증자로서 역할하면

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주요한 설계자(principal architect)로 나타

나는 것이다( R h o d e s: 13).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대화는 강한 노동조합을 필

요로 하며 정부 역시 노동조합을 참여시켜 개혁의 동반자로 인정하

여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이 강력하지 못하면 노동자들의 이해

를 대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히 지도부의 취약은 양보에 의한 합의

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노동조합이 소규모의 압력집단으로 떨

어질 경우‘아래로부터의 개혁’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편,

전통적인 사회적 코포라티즘에서 사회민주당의 존재가 경쟁적 코포

라티즘에서는 정부의‘개혁성’으로 대체된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역

할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자세가 되어있

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으로서는 참여의 의미를 잃고 말 것이다. 이

경우 노사정위원회는 다시‘신자유주의의 들러리’로 인식되어 비록

그것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합의를 낳지 못하는 불임(不姙)의 기구

가 되고 말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역시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큰 원칙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노조는 생산성

의 향상에, 그리고 정부는 공공성의 확충에 나서는 것이다. 최대의

목표는‘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는

일이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주고받는 교환의 관계로 나타나겠지

만 그 바탕에는 국가의 장기비전에 대한 사회적 주체 사이의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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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한다. 

괜찮은 일자리의 창출이 경제위기 극복과 맥을 같이 한다면 여기

에는 노동에 대한 양보뿐 아니라 자본에 대한 양보를 필요로 한다.

노동의 경우에는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의 맞교환을 주조로 하면서 동

시에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담는 내용이 될

것이다. 사회적 주체간‘희생의 교대’가 필요하다면 노동자 내부에서

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간‘희생의 교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외국자본에 맞서‘국적자본’의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형태일 것이다. 지난

번 S K (주)의 경우에서 보듯 끊임없이 외국투기자본의 M&A 위협에

시달리면서 적극적인 투자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적어도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재벌의 지배권을 인정함

은 물론 필요하다면 정부차원에서 국적기업의 경영권 보호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질서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

업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를 일정부분 규제한다거나 스웨덴의 경우에서 보듯 차별의결권

의 도입,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기금의 활용방안이나 적대적 M & A에

대응하여 기존 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독소조항(poison pill)이

나 시차이사제(Staggered boards)의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다. 미국의 예에서 보듯 우리 사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 E S O P )의 적극적인 활용도 경영권 방어에 커다

란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신 재벌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사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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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기금의 출연이나 중소기업 지원재원의 공여,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의 보호 등을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그 내용이 사전적으로 정해질 수는 없

다. 특히 그 결과는 물속에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그 의제가

경제위기의 구조적 요인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의제가 노사관계적 사안에만 머

물 수는 없어 보인다. 이미 빈곤과 차별이라는 노동시장적 갈등이 우

리 사회의 주요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전반적인 경

제상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문제에서 보듯

이 노동시장적 상황이 노사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면 대화의 의제는

더욱 분명하여진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계화는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정부의 일방적인,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해결에 맡기

기보다는 노사의 참여를 통해‘선택적으로’그리고‘합의를 통해’대

응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노동시장이 당면한 실업의

증가와 격차의 확대를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

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는 세계화에 당면하여 노동

시장구조에 관련한 노사간의 심각한 이해대립을 조정함으로써 만들

어가는 세계화를 엮어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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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안전망의 확충

사회복지제도(사회안전망)는 크게 사회보험, 공적 부조 및 사회복

지서비스로 이루어진다. 경제성장정책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있다면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이철우, 2003). 이러한 사회

복지제도는 ①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치유하여 사회적

균열과 갈등을 줄이며, ②노동력의 재생산과 비노동인구의 부양, 아

동과 같은 미래 노동력의 부양에 기여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질을 향

상시키며, ③연기금과 같은 공적자금을 조성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안

정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④경기가 나쁠 때 연기금과 공적 부조는

잉여구매력을 유지시키고 공적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고용

을 창출하고 내수산업을 진작시키며, ⑤사회복지 관련산업을 활성화

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나아가 사회복지제도는 더불어 사는 공

동체정신을 함양시키며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식은 자발적 봉사활동

에 대한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3 6 )(이철우, 2003 참조) .

이외에도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노동력을 보전·회복시킴으로써 성장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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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물론 사회복지제도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다. ①사회복지의 확

충은 복지재정과 기업의 부담증가를 가져와 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며, ②고율의 누

진세는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③연금제도는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경제부문의 투

자와 성장을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실업연금은 ④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여 노동력

의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는 사회복지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이철우, 2003 : 28). 



력을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측면을 지닌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림으로써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사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인적자원의

낭비는 여전히 심하다.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은 차치하더라도 여성

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

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OECD, 2004). 더욱이 우리

사회가 출산율의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2 0 0 0년에 이미 고

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 0 1 9년에는 6 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 4 . 4 %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

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2 0 0 3년 현재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 8 . 9 %로서 다른 선진

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3 7 ) 이처럼 여성의 참

가율이 낮은 이면에는 시간제 노동기회의 부족과 적절한 보육시설의

미비,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등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낮은 참가율은 한국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 곡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밀접히 연관된다. 즉 2 0대의 6 0 %에서 3 0세

전후에는 45% 수준으로 감소하고 3 0대 중반 이후 다시 늘어나는 구

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

한 여성의 복귀율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비정규직

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육아

를 위한 경력단절과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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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노동시장이 구조적으

로 양극화됨에 따라 기혼여성이 경력단절을 거치지 않느냐 거치느냐

는 생존자와 탈락자의 문제( s u r v i v o r-loser polarization)로 나타

나고 있는 것이다(황수경, 2003). 결론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모성보호조항의 강화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이중구조의 해소가 여전히 과제로 나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 8 )

한편,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은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고용보

험제도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사업

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일정기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으로 구성된다.3 9 ) 그런데 이러한 고용안정사

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취약계층이 주로 취업하는 중소기업보다

는 고용조정이 활발한 대기업이 더욱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설계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유길상, 2003). 그러

나 더욱 중요한 것은 2 0 0 3년말 현재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

자수는 3 2 . 6 %에 불과한 데다 전체 실업자 대비 구직급여 수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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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령 2 0 0 0년 현재 스웨덴은 74.8%, 노르웨이는 68.5%, 미국은 6 0 . 0 %의 참가율

을 보이고 있다.

38)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제고와 더불어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도 놓

칠 수 없는 과제에 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임금제의 개선과 성과급제의 도입,

임금피크제의 실시 및 정년의 연장,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

할 것이다.

39) 최근에는 산전산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사업이 추가되었다.



또한 1 5 . 9 %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고용보험통계연보』,

2003).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노동자가 배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급조건 역시 까다롭기 때문이다. 또한 수급액은 이직전 평균임금

의 5 0 % (최저임금의 90% 하한, 105만원/월 상한)로 지급기간은

9 0 ~ 2 4 0일이다.4 0 ) 수급액이 높지 않을 뿐더러 장기실업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모자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유길상

( 2 0 0 3 )에 의하면 구직급여의 경우 여성, 고임금근로자, 고학력자,

중장년층, 정규직 근로자 등의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기

재취직급여는 남성, 고학력자, 청년층의 수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영세기업과 여성, 저학력자,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고

용보험제도의 취지와는 일정한 거리를 갖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주체인 고용보험 전문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4대 사회보험중 고

용보험은 고용정책심의회 아래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노사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투

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

보험 전문위원회의 운용을 내실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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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가령 유연안정성 모델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덴마크의 경우 실업 급여는 이

전 임금의 9 0 % (최대 1 7 , 7 0 0달러)가 지급된다. 최대지급기간은 4년이다

(Madsen, 2003 : 73-4).



실제로 이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 0 0 4년 3월, 전문위원회의 활

성화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거나 낭비라기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안전장

치로서 기능하며 나아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 따라서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간 적절한 균형을 취하면서 상

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그간‘선성장·후분배정책’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경제적

효율성에 집중함으로써 고도압축성장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제부

터라도 복지영역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성장과정에서

나타난‘사회적 배제’를 치유하는 것은 성장의 한계(limits to

g r o w t h )를 뛰어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놓칠 수

없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복지 중의 노동복지체제의 발달로 인한 복지격차를 축

소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예에서 보듯 사회보장체계의 단계적인 확대

와 연계하여 준공공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정복지의 비중을

점차 증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이병훈 외, 2002). 특히 후자와 관

련하여서는‘중소기업노동자 복지서비스센터’의 설립을 통해 지불능

력이 제한된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법정외 복지프

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림

VI-2> 참조). 이 경우 센터의 복지사업활동과 일상 운영경비는 회원

중소기업으로부터 출연되는 회비와 참가부담금, 그리고 정부 및 지

Ⅵ. 유연안정화 모델의 실현전략 1 2 7



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와 사무집행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충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Ⅵ- 2 > 일본의 중소기업노동자 복지서비스센터의 운영체계

자료 : 이병훈 외( 2 0 0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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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맺음말

세계화는 현실이자 가능성이다. 특히 그것은 신자유주의로 무장하

여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낳는다. 이는 국가간에도 사실이

지만 한 국가내에서도 사실이다. 노동시장내에서 그것은 실업자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불안정노동자라는 노동빈민

(working poor)을 양산한다. 

우리가 세계화라는 기차의 운행을 중단시키거나 역행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물론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차의 목적지는 물론 거기에 이르는 궤도나 속도까지 사전적으로

자동화되거나 프로그램화된 것은 아니다. 사실 각국은 주체적인 대

응전략에 따라 독특한‘사회경제모델’을 형성하여 왔다. 세계화라는

동일한 압력하에서도 각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Ferner et

al., 1998)하면서 나름대로‘만들어가는 세계화’를 실현시켜 온 것

이다. 이 경우 핵심적인 것은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합의에 의한 변

화’를 실현시키는 일이며 전면적이 아닌‘규제되고 선택적인 세계

화’를 추진해 나가는 길일 것이다. 이 경우 지향하는 방향은 성장이

분배를 뒷받침하고 분배가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구조이며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사회통합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체적인 지향점은‘유연안정화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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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로 주어진

다. 이는‘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만들기로 뭉뚱그릴 수 있

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과 더불어 대안적인 고용창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성장의 고용창출능력이 갈

수록 고갈되어 가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

리 나누기와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포함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

연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①노동시장의 유연화, ②적극적인 노

동시장 정책의 추진, ③비정규직의 보호, ④사회적 합의의 추진, ⑤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과제는 독립적이 아니라 긴밀하게 상호 연관된 하나의 구

조로 얽혀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조망하에서 상호연관성을 살리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합적인 행동계획 속에서 명확한 국정철학

과 목표의 제시는 물론 정책적 우선순위의 결정, 국정과제간의 갈등

조정, 추진 주체와 일정의 설정, 그리고 자원의 동원 등을 결정하고

이것이 후속적인 세부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이

다. 필요하면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의 마련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시킬 필

요가 있다는 점이다( G i d d e n s: 43). 사뮤엘슨(Samuelson, 1964)

은『경제학 원론』( E c o n o m i c s )에서 경제학은 세 개의 기본적인 질문

에 답하여야만 한다고 말한다. 무엇을(what)? 어떻게(how)?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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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누구를 위해(for whom)? 가 그것이다. 이 중‘누구를 위해’라는

질문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

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문은 결코 경제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없이 경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을 사회

통합의 관건으로 삼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회

포럼( World Social Forum:W S F )이 내건 슬로건은“또 다른 세계

는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는 것이었다. 대처 수상

이 내건“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 TINA) 주장에

대한 대귀(對句)인 셈이다.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

리의 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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